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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체계는 도시 중심기능의 상향 이동에 의한 대도시의 기능 확대와 이로 인한 

중소도시의 기능약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권과 연담도시권이 확대·성장하는 반면 그 나머

지 지역은 과소화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은 광역도시권에 포섭되

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중소도시들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

은 채 상대적·절대적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도시들로 차별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최든 들어서 도시체계의 개방성과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소도시의 쇠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역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국가지원의 지역 간 차등화를 위한 기본전제로서 

전국의 도시·지역을 발전수준에 따라 일정 수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문제 지역을 식별

하고 도시·지역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경쟁

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불균형과 쇠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재생은 동일지역의 시계열적 비교에 의한 쇠퇴라기보다 다른 지역과

의 횡단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낙후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곧, 시간 경과로 인한 도심부의 

실질적인 물리적 쇠퇴도 문제지만, 신시가지 위주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기성시가지가 사실상 

방치되어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재정 등 기능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 지역의 쇠퇴 실태를 진단을 통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하고, 충남을 사례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쇠퇴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가 위기

와 기회, 변화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

발점을 이루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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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은 광역도시권에 포섭되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중

소도시들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은 채 상대적․절대적 쇠퇴를 경험하

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도시들로 차별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 도시체계의 개방

성과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소도시의 쇠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 및 지

역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국가지원의 지역 간 차등화를 위한 기본전제로서 전국의 도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과제의 수행을 위하

여, 첫째 우리나라 중소도시 지역의 쇠퇴실태 진단을 통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하고, 둘째 

충남을 사례로 지방중소도시의 도심쇠퇴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5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도시 현황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노령화 지수, 순인구이

동율, 사업체종사자 등 쇠퇴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중소도시의 쇠퇴 실태를 살피

고, 인구성장과 쇠퇴지표의 관계에 따라 쇠퇴실태를 유형화하였다.

  
3. 결론 및 정책 제언

인구 50만 명 이하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인구는 2005년 현재 전국 대비 25.1%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도시 인구의 평균치는 1995년 14만 명에서 2005년 17만 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중소도시의 급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도시

인구는 1995년-2005년 기간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소도시의 규모는 인구 5만에서 20

만까지는 42개, 인구 20만 이상 50만 이하는 23개 시로 인구규모가 작으며, 인구 5만 명에서 

15만 명의 인구규모를 갖는 중소도시가 대다수이다. 

서울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은 노령화문제를 수반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공간적 거



리를 둔 경기도 일부지역과 충남북부의 중소도시들은 노령화 문제없이 성장을 하였다. 또한 

대도시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은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성장을 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멀리 떨

어진 도시들은 인구유출과 관계없이 도시성장을 하고 있다. 사업체종사자수와 관련하여, 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사업체 종사자의 부족, 대규모 사업체의 부재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이들 중소도시들은 또한 높은 노후주택비율을 나타내었다.

빈곤문제의 경우, 대도시에 인접하여 성장하는 도시들에 빈곤문제가 나타나는데, 서울, 

부산, 광주에 인접한 도시들과 경기도지역, 충남북부의 중소도시들에 빈곤문제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충남의 경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전체가 쇠퇴하

고 있어서 원래 의미의 도시재생 정책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적다. 위에 언급한 5개 시․군 

중 당진군을 제외한 시부 지역들에게서 도심쇠퇴 현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 지역의 쇠퇴 실태를 진단하고 쇠퇴유형화를 통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

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데에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접근 방법과 2차 자료에 대한 의존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지역의 설정과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미시적

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쇠퇴

지표 개발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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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는 불안정성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의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러한 불안정성은 도시 중심기능의 상향 이동에 의한 대도시의 기능 확대와 이로 인한 중소

도시의 기능약화가 진행됨으로써 커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권과 연담도시권이 확대·성장하

는 반면 그 나머지 지역은 과소화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들은 광역도시권에 포섭되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부 중

소도시들이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은 채 상대적·절대적 쇠퇴를 경험하

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도시들로 차별적으로 변화하였다(권오혁․황병천 1996). 또한 최든 

들어서 도시체계의 개방성과 상호 의존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중소도시의 쇠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기존의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분법적인 구도를 보

였다. 이는 국토상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정책으로서, 수도권 과밀규제정책과 같은 단

면적인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지원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행정계층에 따른 지역구분이 

주를 이루었고, 관행과 행정편의에 따라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김정

연 ․김창석 2000). 첫째, 중소도시의 기능과 성장에 관한 연구는 일정 인구규모에 속하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국가 또는 지역 도시체계 상에서 중소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둘째로 농촌 중심지로서의 중소도시에 대한 연구는 개별 시·군의 수위 중심지까지만 관

심을 두어 그 이상은 계층원리에 따라 중추적으로 구성된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최양

부․정철모 1984). 이로 인해 하위도시체계(lower-order settlement system)의 변화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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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도시체계의 변화를 연계하여 고찰하기가 곤란하다.

셋째로 국가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는 지방중소도시가 국가 도시체계의 변화·발달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고, 읍·면소재지는 도시라기보다는 농촌지역으로 간주되는 경향

이 있다.

넷째로 중소도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분석결과의 정확성

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연구대상 도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 면 소재지의 경

우, 공식통계자료가 없어 야외조사(field survey)에 의존하여야 하며, 읍 지역의 경우, 행정

구역 전체(시가지+주변 농촌)에 대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분석내용이 과대/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연․김창석 2000).

우리나라의 지역 및 도시개발 정책과 제도는 지방 중소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제대로 고려

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반사적으로 주어진 반면, 중소도시들은 그 중

요성과 가치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소도시에 대한 정책은 이들 도시에 

대한 각종 정보나 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히 시·군(지방정주) 생활권의 중심지로

서 간주함으로써,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지원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 및 지역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국가지원의 지역 간 차등화를 위한 기본전제로서 

전국의 도시·지역을 발전수준에 따라 일정 수의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문제 지역을 식별

하고 도시·지역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경쟁

력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불균형과 쇠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재생은 동일지역의 시계열적 비교에 의한 쇠퇴라기보다 다른 지역

과의 횡단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낙후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곧, 시간 경과로 인한 도심

부의 실질적인 물리적 쇠퇴도 문제지만, 신시가지 위주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기성시가지가 

사실상 방치되어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재정 등 기능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더 큰 문

제라는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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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참조)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중소도시 지역의 쇠퇴 실태를 진단을 통

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하고 둘째, 충남을 사례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쇠퇴 실태를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쇠퇴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함으로써 위기와 기회, 변화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유형화 연구는 목적별로 크게,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구분, 농업지대 구분, 사업의 

대상지 선정(예를 들면,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오지마을을 가려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와 셋째의 목적, 즉 성장·낙후지역을 구분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작업이다.

본 연구는 쇠퇴실태와 쇠퇴지표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표

를 선정하고, 선정된 인구․英․姸․쇠퇴지표들(노령화 지수, 순 인구이동률, 사업체 종사

자수, 노후주택 등)을 이용하여 중소도시의 쇠퇴실태를 살피고, 인구성장과 쇠퇴지표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쇠퇴실태의 특성별로 유형화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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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념 및 방법론

1.3.1 용어 정의와 개념

1.3.1.1 낙후지역

낙후지역은 사전적으로 경제나 사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뒤떨어진 일정한 땅의 구역이나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으로 정의된다.1) 그러나 학술적 

관점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하고 포괄적인데, 첫째 타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전통적 농산어업 위주의 경제 및 산업구조와 관습이 지배적인 농산어촌 지역

을 일컫는다. 둘째, 자생적 성장과정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지역개발 수준과 활력이 상대적

으로 저하된 지방 중소도시 지역, 셋째 경제·사회·지리 등 사회적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지역개발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열악한 산간오지지역, 그리고 끝으로 저소득과 생

활·환경과 문화·복지 등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국가의 지원 없이 지역발전

이 어려워 자생적 지역개발을 도모하기에 불리한 지역 등을 일컫고 있다(권용우 외. 2007).

지역정책과 연계한 낙후지역의 법률상 개념은 학술적 개념과 달리 보다 구체적이다. 먼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

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런 의미로 볼 때 낙후지역은 지역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 즉 경제를 비롯한 사회 

․문화․ 환경․복지 등 제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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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역정책 법령에서의 낙후지역의 규정

근거 법령 주요 개념 정의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오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

히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개발대

상도서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해외상의 전 도서”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접경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 통

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

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개발촉

진지구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

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항 (마)목

신활력

지역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

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연평균 인구감소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

의 지표를 종합 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한 낙후지역을 3년

마다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2005년부터 실시된 신활력지역 사업은 이러한 대

통령령에 근거하여 신활력사업 대상지역, 곧 낙후지역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 기준으로 인

구적 측면(1970- 2000년의 인구 변화율과 밀도), 산업 경제적 측면(소득세할 주민세), 지방 

재정적 측면(재정력지수)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전국 234개의 시 · 군 중 30%에 

달하는 70개의 시 · 군이 신활력지역(즉,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김선기․김현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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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도시쇠퇴

도시쇠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공통적인 특징들을 공유한다. Herbert(1975)는 쇠

퇴(deprivation)를 정의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빈곤(poverty)과 표준수준 이하

(sub-standardness)와 같은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특정 사회에서 삶의 질과 생활수

준이 대다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쇠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평균보다 낮다’, 

‘한계치 보다 높다’라는 상대적인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되는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영국의 Policy for the Inner City 보고서(1977)는 ‘도심쇠퇴 문제는 중심도시 또는 도심 

주변지구의 경제적 쇠퇴, 물리적 쇠퇴, 사회적 제 조건의 악화, 소수인종의 집적 등의 현상

이 나타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Townsend(1979)는 쇠퇴와 관련하여 빈곤에 대해 정의 내

렸는데, 빈곤이란 '개인, 가족, 단체가 식료품을 구매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주거환경, 쾌적

한 문화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 에서 원조를 

받거나, 받도록 허가 받은 경우 빈곤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정의하였다.

'빈곤'과 '쇠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두 용어 간에 보다 엄격한 개념적 정의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빈곤한 상태라는 의미는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한편 쇠퇴는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로써, 경제

적인 자원 이외 기타 다양한 종류의 자원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 상원의 환경의 질에 관한 위원회는 ‘도심쇠퇴는 도시 지역의 다른 구역분과 구

별되는 경계를 가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중심부에 인접하거나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쇠퇴한 오래된 지구’로 정의하였다. 일본 고베 도시문제연구소는 인구 및 고

용이 감소함에 따라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도시문제가 발생하며, 도심쇠퇴 문제란 ‘대도시 

도심 주변부에 있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황폐, 쇠퇴에 의해 초래된 

경제, 사회 공간구조 상 마이너스 현상과 집적지역에 있어서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OECD제국의 도시재생정책보고서(OECD, 1983)에서는 도시쇠퇴문제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공간적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파악하여 “도시쇠퇴란 대도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실업과 빈곤, 주택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제 문제의 공간

적 집중‘이라 정의하였다. OECD에서 정의한 도시 쇠퇴를 나타내는 주요 특징은 <표 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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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OECD에서 정의한 도시쇠퇴의 주요 특징

요소 특징

인구

• 인구의 불안정성

• 전입/전출이 높음

• 편부모 비율이 매우 높음

교육 • 자격증 보유수준이 낮고 결석률이 높음

고용 • 높은 실업수준, 특히 청년실업과 장기 비고용 상태

빈곤 • 평균 이상의 빈곤층, 특히 유소년 빈곤층이 높음

소득 • 최저생계가정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음

이동성 • 자가용 보유율이 낮음

보건
• 높은 사망률(premature mortality) / 장애율

• 결핵 및 예방 가능한 질병들의 비율이 높음 

사회통합
• 공동체의 파괴, 

• 성, 인종, 연령 그룹들 간, 가족 간의 지원시스템 약화

범죄/안전 • 높은 범죄율, 마약, 시민 불안감 증대

이처럼 쇠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는 개념이며, 시간적 변화가 함께 고려

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동태적이고 상대적인 ‘쇠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쇠퇴를 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경제적 

활력의 저하 등 사회 · 경제적 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라고 규

정하기로 한다.

1.3.2 분석 공간단위와 자료

지역 유형화는 국토 공간상에서 관찰되는 복잡다단한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일정한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그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는 작업이다. 이는 각 범주 별로 현상

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살펴보는 한편，여러 범주들 간의 특징을 비교 ·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한다. 이러한 작업은 장기적인 사회 · 경제적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지역 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대안들을 발견함으로써,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과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수단 마련에 단초를 제공한다(성주인 ·송미령 2003).

지역 유형화를 수행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분석의 공간 단위 문제이다. 분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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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단위로서 행정구역인 시 · 군 단위를 이용하는 경우, 전반적인 지역 성격에 대해 전국적

으로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군 단위는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변이들을 설명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

구와 같이 도·농 통합형 도시를 분석할 때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는 한 개의 시 · 군 

안에도 성격이 다른 많은 읍 · 면이나 다채로운 마을들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읍 · 면 단위를 분석공간단위로 이용할 경우에는,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

며, 분석 대상 공간의 수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읍·면 단위는 특정한 기준에 

따라 동질지역을 가리는 데는 시 · 군 행정구역에 비해 더욱 적절한 단위라고 알려져 있다. 

공간분석 단위로서의 마을은 농촌의 정주 특성을 가장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단위이긴 하

지만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사례지역으로 한정하여 유형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단위로 도·농통합형 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지역’

을 이용한다. 여기에서 ‘도시지역’이란 시급도시의 ‘동부’와 도·농통합형 시 내의 ‘동부’와 읍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도·농통합형 시 내에 있는 농촌지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중소도시는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를 의미한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

의 인구센서스의 64개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도시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1.3.3 도시 쇠퇴 진단을 위한 방법론

본 연구는 Cheshire 등 (Cheshire, Carbonaro, and Hay 1986)의 도시성장단계와 쇠퇴문제

들을 축으로 하는 평면기법을 이용한다. Cheshire 등에 의하면, 도시쇠퇴 진단을 위한 유형

화를 위해서는 도시성장단계와 도시쇠퇴양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하여야 한다. 

도시성장과 쇠퇴의 여덟 국면을 한 차원에 연속적으로 나타내면서 도시쇠퇴의 양상을 고려

한다면 도시쇠퇴의 진단을 위한 유형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는 도시쇠퇴 문제들의 양상과 

인구변화를 두 축으로 하여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성

장단계와 쇠퇴 유형에 따라 그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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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시성장단계와 쇠퇴의 문제들(problems)을 축으로 하는 평면

도시성장단계와 쇠퇴의 문제들(problems)을 축으로 하는 평면 내 각각의 x는 도시를 나타

내고 있고, 특정 이해를 가지는 네 가지 그룹이 분류된다. 그 중 군집 1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들이며 군집2는 앞서 정의된 도시쇠퇴를 겪고 있는 도시이다. 각 

군집은 다시 가능도(likelihood)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국가 간, 국가 내 도시 

간에 주어진 인구의 자연 증감 변화율은 구별되는 하위그룹들을 형성할 수 있다. 이 하위그

룹들은 몇몇 국가경제,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주어

진 수평축으로 분화될 수 있다. 군집3은 도시성장의 문제들을 가진 도시들이며, 군집 4는 

성공적인 성장 도시들이다 (그림 1-2).

본 연구에서는 이후 선정될 쇠퇴지표 별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실태와,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도시들의 인구성장률과 쇠퇴지표를 두 축으로 하는 평면을 분석하여 

중소도시의 쇠퇴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3.4 쇠퇴 지표

Herbert D.T. 는 쇠퇴(deprivation)는 상대적 개념, 즉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나 수준이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쇠퇴 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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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특성 관련지표 대표성
통계용

이성

구득

가능성
방향성

이론적 

근거

경제 

경제기반 제조업 비율 ◎ ◎ ◎ ◎ ◎

경제 활력 고차서비스 비율 ◎ ◎ ◎ ◎ ◎

사업체규모 사업체당 종사자수 ◎ ◎ ◎ ◎ ◎

고용수준 천명당 종사자수 ◎ ◎ ◎ ◎ ◎

상업 활력도
천명당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 ◎ ◎ ◎ ◎

사업체 감소 사업체수 증감률 ◎ ◎ ◎ ◎ ◎

종사자 감소 종사자 증감률 ◎ ◎ ◎ ◎ ◎

상업 활력 

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증감률
◎ ◎ ◎ ◎ ◎

인구‧물리적 

환경

인구구조 노령화지수 ◎ ◎ ◎ ◎ ◎

노후건축물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 ◎ ◎ ◎ ◎

인구 감소 인구증감률 ◎ ◎ ◎ ◎ ◎

인구규모 인구수 ◎ ◎ ◎ ◎ ◎

인구이동 순인구이동률 ◎ ◎ ◎ ◎ ◎

빈곤 

저소득층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 ◎ ◎ ◎

소년소녀가장
1000명당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
◎ ◎ ◎ ◎ ◎

존 연구에서 개발된 삶의 질 지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도 삶의 질 지표나 지속가능성과 같이 쇠퇴 진단 지표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주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초의 쇠퇴 진단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쇠퇴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삶의 질 · 

도시잠재력 · 낙후지역에 관한 국내·외 연구 논문, 보고서, 법률을 검토하여, 제시되고 있는 

모든 지표를 정리하고, 선정지표 유형은 지표 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 · 경제 · 사회 · 주택 

부문의 지표 중, 선정 지표의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한 5가지 지표 선정 기준을 정하여, 지표

를 선정하였다. 5가지 지표 선정기준은 i) 대표성을 확보한 지표, ii) 지표의 방향성, iii) 측정

의 단순성, iv) 이론적 근거, v) 자료취득 가능성이다.

<표 1-3> 최종 선정된 쇠퇴지표



11

최종 선정된 쇠퇴지표는 인구·사회·물리적 환경측면에서는 인구규모, 인구 증감률, 순인

구이동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비율 등 5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업체

규모, 고용수준, 상업활력도 등 8개 지표, 빈곤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2개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1-3). 각 지표의 산출식은 <표 1-4>와 같다.

<표 1-4> 지표 산출식

영역 지표 산출식

경제 

제조업 비율 (제조업종사자수/전산업종사자수) X 100

고차서비스 비율

사업체당 종사자수 종사자수/사업체수

천명당 종사자수 종사자수/총인구*1000

상업활력지수 (도소매, 음식숙박업종사자수/ 인구수) X 1000

사업체수 증감률 2000-05년 총사업체수 증감률

종사자 증감률 2000-05년 총종사자수 증감률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증감률
2000-05년 도소매, 음식숙박업 종사자수 증감률

인구‧‧물리적 

환경

노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 / 15세 미만 인구

노후 건축물 비율 (노후주택수/주택수)*100

인구증감률 2000-05년 인구증감률

인구수 2005년 인구

순인구이동률 (총전입 - 총전출) / 총인구

빈곤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기초생활수급자수/구(군)별 총인구*1000

1000명당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

(구(군)별 소년소녀가장가구원수 / 구(군)별 

총인구)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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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고찰

2.1 도시쇠퇴

2.1.1 도시쇠퇴의 일반적 양상 

도시쇠퇴의 양상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쇠퇴, 사회적 문제

라는 세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물리적 노후화 차원에서 보면, 그 동안 재개발과 슬럼지역 

주택의 철거가 상당히 시행됐음에도 재개발 대상지역을 벗어나면 기본적인 설비가 결여된 

열악한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으며, 어떤 도시들에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

자 건축이 지체되어 오히려 인구감소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물리적 측면의 노후화

에 있어 주택의 노후화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서비스시설의 불충분한 

공급 및 노후화 문제이다.

경제적 쇠퇴는 런던,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난다. 런던, 리버풀, 버밍엄 등 영국의 

대도시에서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거주자의 기능수준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가 

일어나며, 일자리 수요가 심각하게 부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

야 등 대도시의 경우에도 도심에서 상주 취업자 및 일자리 종사자의 감소와 동시에 직장과 

주거의 분리가 확대되고, 상주 주민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맞지 않는 직종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거나 감소하는 동시에 영세공장

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다. 

사회적 문제의 집중 차원에서 보면, 영국의 경우 도심지역은 실업률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아 빈곤층이 밀집해 있다. 또한 도심과 그 주변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능력이 약한 사람들

(주거 부정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동시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다. 이 경우 커뮤니티 의식 약화, 근린시설 수준저하, 범죄와 폭력의 증가 등 지역전체에 

쇠퇴 현상이 만연하여 집단적 빈곤화가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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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도시쇠퇴의 원인

쇠퇴지역의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다

차원적 결과물이며, 그 내용은 경제적 측면과 노동시장, 사회적 경향, 공공정책 등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원인들

대부분 도시쇠퇴를 보고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장기적 실업문제, 임금과 소득에서 불

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나아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주기상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불평등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숙련, 저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

로 인한 소득 수준의 하락 등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시장의 세계화는 임금과 여러 조건들의 

유연성을 찾아 재입지하는 기업들로 인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임금 상한선을 지

키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했던 국가들은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관련 규제 완화에 힘썼던 국가들은 매우 불안정한 비정규직 문제로 

위기에 처하였다.

사회적 측면

전통적인 노동계급 공동체는 경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주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해

체되었다.  가족이라는 틀이 제공하던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편

부모 가정이 증가하였으며 여러 나라에서 특정 집단들이 사회주류로부터 분리 이탈되기 시

작하였다.

사회문제들은 모두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도시계획과 공공주택정책이 결합되어 

전통적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적 취약그룹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 문제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효과는 파편화된 사회를 더욱 파편화시킨다.

공공 정책적 측면

국가의 역할이 도시쇠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효과는 주로 복지체계의 

변화, 주택정책, 교통 및 기타 인프라정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OECD, 1998; Counci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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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04) 복지체계의 약화는 소득과 임금수준에서 불평등을 심각하게 증가시켰고 특

히, 사회적 취약그룹을 증가시킨다.

2.1.3 도시쇠퇴 유형화

OECD(1998)는 각 국의 경험연구들을 종합하여 지리적 범주에 따라 도심쇠퇴, 주변부쇠

퇴, 도심, 주변부 혼합쇠퇴 등 세 가지 쇠퇴를 유형화하였다. 도심쇠퇴(city center 

deprivation)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도시쇠퇴의 전형적 패턴으로 1950-60년대 대표적인 

도시쇠퇴의 형태이다.

대다수의 유럽도시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많은 도시들에서 1960-1970년대에 대규모 

재개발과 재 정주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많은 도심지역들에 근대적 주택건축이 이루

어졌고 소위 중산층이 거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도심공동

화가 진행됐고 중산층과 부유층이 교외지역으로 이탈하면서 도심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

해지게 되었다.

주변부 쇠퇴지역은 주로 도시외곽을 따라 건설된 대규모 다가구 사회주택 지역이거나, 이

민자 등 인구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확장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들은 또한 도심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저소득 가구의 정착지로서 개발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주택

건설의 압력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건축을 의미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로망이나 대

중교통의 부재로 귀결되었다. 이는 또한 보육시설, 학교, 공동체, 문화시설 등 어메니티 시설

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적으로, 대부분 OECD국가의 도시지역들은 도심과 주변부의 쇠퇴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의 도시 쇠퇴 패턴을 보면 주로 세 가지 유형의 영역들

을 포함하고 있다. i) 도심지역의 “rooming-house", "bedsit" 거리, 저가의 사설 숙박시설, ii) 

1960년대 건축된 대규모 사회주택, iii) 주변부 지역의 - 사회적 배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

가구, (준)공동주택

캐나다의 경우 특수한 조닝(zoning) 규제를 두어 소규모 사회주택 프로젝트를 도시 전역

에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달성하려 하였다.

이들 각각의 도시쇠퇴 형태들은 해당 지역, 국가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따라 드러나고 있

다. 국가수준에서 도시문제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개별 도

시들은 서로 상이한 형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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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낙후/쇠퇴 지표

쇠퇴 지역 진단 지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 중 쇠퇴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나 기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연구들은 희소하다. 국내 논문의 경우는 삶의 질이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만 쇠퇴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거나 지표 개발 방법론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외 논문의 경우, 주로 영국에서 쇠퇴와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는데, ward단위(도시

의 區)로 지역의 쇠퇴를 평가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지리적 분포를 분석한다. 영국에서는 여

러 분야의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지표 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복합 쇠퇴 지수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데이터 셋(data set)을 사용한 경우도 많다. 

연구마다 지표 별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전

문가의 의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요인분석이나 주성분분석 등과 같이 통계적 

기법으로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들이 있다. 

2.2.1 삶의 질 지표

삶의 질은 쇠퇴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박대식과 마상진(2007)은 도․농

간의 삶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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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박대식의 삶의 질 지표

부문 삶의 지표

소득, 소비 직업

노동 건강

보건 의료 의료서비스

안전 안전

주거 주택, 기초생활 여건

정보화 정보, 통신 여건

통신 대준교통 여건

환경 생활환경의 쾌적성

교육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획, 학교교육기회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 복지

사회 가정생활, 이웃관계

문화, 여가 문화, 여가시설

자료: 박대식과 마상진(2007)

송인성(2004)은 광주시와 벤쿠버 시를 사례로 도시의 삶의 질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나 기준은 해당 도시 정부의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환경정책, 재정정책 등 여러 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각국의 삶의 질 평가지표

각 국의 삶의 질 평가 지표

워싱턴D.C
소득, 실업, 빈곤, 주거, 교육, 건강, 정신건강, 대기오염, 공공질서, 
교통안전, 인종평등, 지역사회관심, 주민참여, 사회분리

토론토 근린주구, 주거, 교육, 서비스, 여가활동, 정치행활, 건강관리만족

캐나다자치연합
인구, 지역사회 유연성, 고용, 주거, 지역사회스트레스, 지역사회 건강,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참여

에드몬튼 건강한 경제, 건강한 주민, 건강한 환경, 건강한 지역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연환경, 주거환경, 조건사회, 교육문화, 경제, 공공안전

취리히
여가활동, 주거, 교육, 감각, 소비, 상업, 사회수준, 교통, 토지시장, 접촉, 
하부시설

Duval Country
교육 성취도, 활력 있는 경제, 자연환경보호, 사회복지와 조화, 예술, 문화, 
휴양, 건강지역사회, 책임정부, 효율적 이동성, 지역사회 안전 

뉴질랜드
인구, 지식과 기숙, 경제수준, 경제개발, 주거, 건강, 자연환경, 인공 환경, 
안전, 사회연계, 시민 및 정치권

자료: 송인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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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낙후지역 선정지표

일반적인 낙후지역의 의미는 발전지역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자연조건의 열악, 경제기

반의 부족, 인구의 유출, 재정의 빈곤, 정치적 영향력이 취약한 지역으로 발전지역에 비해 

활력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이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발전 성장원은 풍부하나 성장 동력(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성장엔진을 갖지 못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항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오지

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그밖에 생활환경이 열악

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명하고 있다.

신 활력 지구

신 활력 사업이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지역 내 대학, 기업, 연구소, NGO, 언론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한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사업

이다. 대상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의 하위 30%에 속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제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신활력 지역이 선정된다.

<표2-3> 신활력지역 선정지표

부문 지표 자료출처

인구
연평균인구변화율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

인구밀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자료

경제 소득세할주민세 지방세연감

재정 재정력지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 건설교통부, (2005).

오지지역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

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오지지역의 범위 지정은 ｢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조, ｢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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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오지지역 선정지표

부문 지표 측정방법 지정기준

경제․사회․지역개

발 종합적 측면
인구변화율

연평균인구변화율

(5년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조사한 기초조사 결과 개발수

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

을 지정. 단, 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

을 받는 면지역 및 주민이 거주하지 

않거나 면사무소무설치지역은 제외

지리적 측면 인구밀도 인구/면적(면)

생활수준 측면
소득세할

주민세액

소득세할주민세

(최근 2년간)
 

자료: 건설교통부 (2005) 

선정방법은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액을 선정지표로 전국 1,209개 면 지

역을 종합 평가하여 인구감소율이 높을수록,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소득세할 주민세액이 낮

을수록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한 후 이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고, 각 3개 지표의 지수환

산점수를 종합하여 산출된 결과치들 중 전국 면 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을 오지지역 대상으

로 정한다.

개발대상도서

｢도서개발촉진법｣ 제1조에 의하면 “도서의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정의하고 있다. 개발대상도서 범위의 지정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4조,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타 제도와 달리 선정지표에 대해 별도의 명시

는 없으나,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근거하여 인구, 생활환경의 2개 부문과 

거주인구수, 연륙도의 2개 지표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도서를 대상으로 거주인구수의 크기와 

연륙도의 도서특성을 조사 · 평가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선정한다.

접경지역

｢접경지역지원법｣ 제1조에 의하면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

민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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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접경지역 선정지표

부문 지표 측정방법 지정기준

인구 인구증감률 연평균 인구증감율(최근 5년)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소재한 시ㆍ군의 읍ㆍ

면ㆍ동으로 5개의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미만인 지역

∘서해5도서 및 주변도서

와 옹진군 북도면의 인

천광역시, 경기도, 강원

도의 일부지역 단, 무인

도서는 제외

기반

시설

도로포장율 (법정포장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상수도보급율 (상수도보급가구)/인구수*100

경제 제조업종사자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기타
군사시설보호구

역 점유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행정구역면적)*100

자료: 건설교통부, (2005) 

이상의 국내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종합한 것이 <표 2-6>이다.

<표 2-6> 국내 낙후지역 선정지표 종합

유형
낙후지역 선정지표 및 측정방법

개발촉진지구 신활력지구 오지지역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

인구
연평균인구증가율(최근5년간) 인구밀도 인구밀도

거주인구수
(10이상)

연평균인구증감율
(최근5년)

연평균인구변
화율(30년간)

연평균인구증가
율(최근5년간)

경제 승용차등록배율
(승용차등록대수/인구)*100

소득세할주민
세(최근3년간)

소득세할주민
(최근2년간)

사회
(보건․
복지)

의사비율(의사수/인구)*100

노령화지수(65세이상/0-14세인구)*100

산업
제조업종사인구비율

(제조업종사자수/인구)*100
제조업종사인구비율(제
조업종사자수/인구)*100

기반시설
(SOC)

도로율(법정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
*100

도로포장율(법정포장도로
연장/행정구역면적)*100

상수도보급율(상수도보
급가구/인구수)*100

행재정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

계세입총계)*100(3년간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
기준재정수요

지역발전
잠재성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목상{(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행정구역면적}*100

교량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10년미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군사시설보호구
역면적/행정구역면적)*100

자료: 건설교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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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해외연구에서의 지표 연구

미국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근린 변화를 판별하고 측정하는 것이 전통이다. 소득 빈곤은 

인종, 가족 상태, 교육, 고용, 주거 등 다른 많은 변수와 연관되어 있다(Glennerster et al. 1999).

Lucy와 Phillips(2001)는 미국 근린지역 변화분석을 위한 두 가지 지표조합을 제시하였다.

<표 2-7> 근린지역 변화분석을 위한 지표조합

General Knowledged Systems indicators Project-Focused Systems indicators

주택가치 리모델링(확장과 개선)

가구소득 폭력범죄

혼합용도지표, 시회 균형지표 강도

자가 소유 중위 값(median rate) 학교 무료급식

표준 이하 환경 지표 공공주택

가족빈곤 역사(fixed rail station)

인종 간 종족 지표 교통접근도 지표

인구와 연령 특징 magnet employers, 특히 비영리 고용주

지역인구증가율
학교 시험성적

방과 침실의 중위 값

자료: Lucy and Phillips, (2000) 

쇠퇴 진단 지표와 관련된 영국의 연구들은 국내 논문들 보다는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는 

편이다. 통계적 방법으로 변수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를 최소화 시켜 이를 지역에 직

접 적용하여 분석하는 단계까지 연구 내용이 진행되어 있다.

Herbert(1975)는 영국 Cardiff 지역의 쇠퇴를 분석하면서 지표의 최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화장실이 없는 건물, 저급 노동인력의 비율, 범죄율을 최종 지표로 결정하였다. 이 세 가지 

지표를 영국의 항구 도시 Cardiff에 적용하여 쇠퇴 현황을 분석함. 분석 결과 도심부의 쇠퇴

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 지표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쇠퇴 지표 또는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Congdon(1988)은 런던의 사망률과 실직률을 공간적인 패턴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결

과 사망률과 실직률이 런던의 쇠퇴를 상당히 잘 보여줌을 발견했다. Broadway와 

Jesty(1998)는 학교별로 무료 급식을 받는 학생 비율을 사회적 쇠퇴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로 

파악하고, 이를 캐나다 지역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외국 논문들은 쇠퇴와 관련하여 특정 주

제나 요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쇠퇴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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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쇠퇴지수가 개발되었는데 그 각각을 약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I) The Breadline Britain Score: 어떤 지역에서 빈곤 가구의 비율을 추정하려는 목적이 있

으며. 이 지수에는 실업, 비자가주택자, 자가용 비소유자, 편부모 가구, 낮은 사회계층(low 

social class), 만성질환(limiting long-term illness) 등의 여섯 가지 변수가 포함된다. ii) The 

Index of Local Conditions: 도시쇠퇴의 일반적 지수를 제공함과 동시에, 물질적 사회적 쇠

퇴의 구체적 측면을 규명한다. 이 지수는 13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섯 가지 비 인

구 조사항목(전체 실업자중 장기 실업자비율, Income Support 수령자, 저학력자, 표준화된 

사망률, 방치된 토지, house contents insurance premiums), 일곱 가지 인구조사항목(실업, 

저소득 가구 자녀 수, 과밀(overcrowding), 기초수준미달주택, 자가용 소유여부, ‘부적합한’ 

주택의 자녀 수, 17세 청소년 교육참가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Townsend Score와 the Carstairs Score 는 모두 물질적 쇠퇴의 척도로 개발되었다. 

Townsend Score는 실업, 과밀, 비자가주택자, 자가용 비소유자 등의 네 가지 변수를 포함하

는데 이 지수는 현재까지는 물질적 쇠퇴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수로 알려져 있다.

2.3 우리나라의 낙후·쇠퇴지역 개발정책 및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쇠퇴에 대한 정책 및 연구 부문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에

서는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연구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의 일반적 특

성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낙후지역은 극심한 인구유출과 감소, 낮은 인구

밀도로 지역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증가율

이 현저히 둔화되고. 고령화로 지역의 활력이 상실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경제·산업

적 측면에서 낙후지역은 접근성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중앙의 낙후지역 계획과 개발에 

대한 영향력이 낮고, 성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구조적 특성 상 저성장 산업이 주로 분포하며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낮아 산업이

나 도시 개발의 잠재력이 미약하고 생환환경과 문화·복지 등 정주기반 여건이 취약하거나 쇠

퇴하고 있다. 셋째，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재원이 빈약하

고 자생적 투자재원의 확보기 어려우며, 투자재원 재창출을 위한 환류재원 확보여지가 불투명

하고, 지역발전과 자립적 경쟁력을 담보하는 재정적 자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제도

의 정비가 미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권용우․이현주․이원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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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되었다. 총량적 경제성장을 목표

로 성장거점에 대한 집중 투자에 치중하고,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해 산업화의 혜택을 적게 받은 지역에 대한 개발전략이 채택된 것이다.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에 걸친 대표적 낙후지역 지원정책으로서는 지역종합발전사업과 특정지역발전사업

을 들 수 있다. 광주권 1,2단계 개발사업(1975-84년)과 전주권 1, 2단계 개발사업(1984-99년) 등

이 세계은행의 차관을 사용하여 추진되었다. 낙후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특정지역사업으

로서 제주도, 태백산, 다도해 특정지역, 88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

다(이동필․최경화․성주인 2006).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법적 근거를 가진 일련의 

낙후지역 개발 프로그램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오지개발

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접경지역지원법, 그리고 가장 최근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등의 제정과 더불어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좁은 범위의 의미에 벗어나 중앙 부처의 자체 지침 등에 따라 

추진되는 넓은 의미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까지 고려하면,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매우 복잡한 

시책의 체계로 이뤄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도읍육성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전

원마을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이 포함된다.

6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추진실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8년 제정된 ‘오지개발촉진법’에의한 오지종합개발계획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조 7천86

억 원을 투입하여 12,60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 법은 1999년까지의 한시법이었으나 2004

년에 개정을 통해 2009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제3차 오지종합개발계획(2005-09

년)에 의해 399개 오지 면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차 10개년 사업 (1988-97년)을 거처 현재 2차 10개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차 10개년 동안 2조 2천 296억 원을 8개 시·도, 37개 시·군·구, 410개 도서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은 행정안전부(과거 행자부)가 총괄하고 중앙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급수(환경부), 생활전기(산자부), 교통여건(국토해양부(과거 건교부, 해수부), 의료(보건복

지부), 무인도서 관리(환경부, 국토해양부(과거 해수부)) 등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셋

째,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의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2003-12년까지 9,671억 원을 투자하여 98개 읍·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1996년 1차 사업지구를 지정한 이후 5차에 걸쳐 31개 낙후지

역형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27개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지구

의 유형을 낙후지역형, 균형개발형, 도농통합형으로 구분하고, 낙후지역형은 국가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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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정주기반확충사업은 1단계(1990-2004년) 사업으로 770개  

면에 2조 3천 50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05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신활력사업은 기존 대부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득 창출에 주안점을 둔 소프트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의 목적은 낙후지역의 자립과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며, 추진전략은 낙후지역의 혁신역량 강

화, 농산물 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체험(3차) 등 세 가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

과 농촌의 경쟁력 극대화, 그리고 도·농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농·도 상생 등이다. 이

를 위해 정부는 3년 간 매년 2천억 원을 농·산촌에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 8월부터 70개의 

낙후지역(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20-30억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

으며, 재원의 포괄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개발, 사업계획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표 2-8>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

구분 개발대상도서 오 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신활력지역

근거
법령

도 서 개 발촉 진 법 
(1986.12.31)

오 지 개 발촉 진 법 
(1988.12.31)

지역균형개발및지방
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1994. 1. 7)

접경지역지원법 
(2000.1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4.1)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과거 행자부)

행정안전부

(과거 행자부)

국토해양부

 (과거 건교부)

행정안전부

(과거 행자부)

행정안전부

(과거 행자부)

지정
기준

• 해상 전 도서 (제
주도 제외)

 - 10인 이상 거주

•개발수준지표

 - 가구 및 인구

 - 제조업종사자

  비율

 - 1인 당 소득

 - 1인당 지방세

•지표에의한 지정

 - 인구증가율

 - 재정자립도

 - 제조업종사자

   비율

 - 노령화지수 

•민 통 선 이 남 
20km 이내

 - 인구증감율

 - 제조업종사

   자비율

 - 군사시설보

  호구역 점유

  비율

•선정지표에 의한 종
합평가

 - 인구변화율

 - 인구밀도

 - 소득할주민세

 - 재정력지수

지정
단위

도서 면 지구

(수도권 및 제주도 제
외)

시군 읍·면·동 시·군·구

지정
현황

410개 도서 399개 면 전국 31 개 지구

(49개 시·군)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70개 시·군

사업
내용

•생활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문화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생활·산업기반시
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시설

•국토보전시설

•생활기반의 조성

•기반시설정비사업

•관광휴양지 조성

•기업에 대한

  지원

•soc 지원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지역산업육성

•삶의 질 향상

•지역이미지 제고

• 민간투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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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특성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김현호 2005; 권용우 외. 2007).  첫째로 부처별 사업추진 실태에 관한 것으

로, 낙후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부처의 기능에 부합하는 특정한 유형의 사

업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각각 운용하고 있는 젓이 특징이다. 

둘째, 공간단위 별 사업추진 실태에 관한 것으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공간단위는 작게

는 시설 단위에서 마을, 크게는 시·군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 특정이다. 시·군 단위 

대상사업으로는 신활력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일부 읍·면 단위로 선정) 

등이 있으며, 읍·면 단위 대상사업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오지개발, 도서개발, 개발촉진지

구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 대상사업으로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 산촌

종합, 어촌종합,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이 있다.

셋째로 규모별 사업추진 실태와 관련한 것으로,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사업들은 소규모 지

원액을 사용하는 사업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2)

넷째로 내용별 사업추진 실태3)와 관련한 것으로, 사업간 상호유사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생활환경조성사업 중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기반확충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요 내

용이 농경지 진입로,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 안 길, 간이상수도, 도수로, 농산물 집하장,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 정비, 가로등 설치 등 생활기반조성이라는 점에서 서로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관광 및 도·농 교류 사업의 경우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

통테마마을조성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을 겨

냥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마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등이 낙후지역의 생

활기반조성과 복지, 의료, 소득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로 추진방식 별 사업추진 실태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의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요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하여 사업을 승

인하거나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에서 일정한 형식(사업비, 규모,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수립해 주면, 지방에서 그에 

2) 40여 개 사업 중 1개 지역 당 지원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이 50%，30-100억 원 미만인 사업이 37.5%인 

15 개,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이 12.5%인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에서도 특히 10억 원 이하의 사업

이 22.5%인 9개를 차지하고 있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 사업은 내용적 관점에서 네 가지로 크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데, 생활기

반 조성사업과 관광 및 도농교류사업, 종합개발사업, 소득창출 소프트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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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물량을 종합하고 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시종합개발사업, 접경지

역지원 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한다.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은 다양한 주제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분산개발 및 사업중복의 

문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안영진 2007). 

 첫째,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종합적인 틀을 결여함으로써, 개별 사업이 단편적으로 설정되고 

실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이다. 낙후지역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행안부(행자부), 

국토해양부(건교부, 해수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해수부) 등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 부처 간의 수평적 연계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재원투자의 중복이 발생하고, 지자체 차원

에서는 관련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사업별로 주어진 재원을 집행해야 했다.

둘째, 낙후지역 선정기준 설정의 객관성 문제이다. 기존 낙후지역 선정의 공통적인 지표

는 인구(변화율, 밀도), 산업(제조업종사자비율), 소득(지방세), 재정(재정력지수), 생활환경

(도로포장율, 상수도보급율)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그 대표성에 대한 검증

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정의로부터 점차 구제화된 정교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간접자

본 시설 또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정착토록 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낙후지역개발 정책이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각 단위지역에 독특하게 나타내는 특성, 즉 인구유입, 고령화, 성비 등 인구구조의 변화, 의

료 교육,· 정보화 등 정주환경의 특성, 소득수준, 기반시설,· 재정력 지수 등 산업경제의 특

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하향적 계획체계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 및 분

산적 개발 문제이다. 기존 정책의 하향적 사업체계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세한 사정을 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획일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계획이나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야만 했다. 그 결과 거의 모

든 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개발사업은 산발적인 분산적 개발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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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쇠퇴·낙후 지역 연구 동향

2.4.1.1낙후지역 연구

우리나라 낙후지역 연구는 낙후지역개발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 주를 이룬

다(임경수 2003b, 2003a; 우윤석 2004; 김현호 2005; 정철모 2005; 박노욱 2007; 안영진 2007). 

이외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간단위 설정(최진수 2003; 이정섭 2004),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효과분석(이원호․주성재․이재준 2006), 낙후지역개발 방안(장희순․송상열 

2006; 이희창․박희봉․강유진 2006), 낙후지역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한승준․최진수 

2001b; 송재복․안병철 2005) 등이 있다.

임경수(2003b, 2003a)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낙후지역 개발정책에 대한 문

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새로운 낙후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

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도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개발에 관한 계획과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업목적과 내용, 주민참여방법이 내발적이

고도 상향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셋째, 사업추진상의 문제와 결부해서는 먼저 사

업의 타당성 분석을 선행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 분석에서 지역적 파급효과 크게 나타난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사업간 중복성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예

방하기 위해서는 비단 낙후지역개발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필요하며, 다섯째, 개발환경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전략들로는 지식기반의 개발 전략, 문화지향적 개발전략, 지역브랜드 창출 및 지역 마

케팅에 의한 개발전략,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살만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개

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윤석(2004)은 신활력지역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기존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

을 분석하고 신활력지역 사업의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기존 지

역개발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역개발계획을 총괄하는 추진체계의 부재로 인한 유사 신규사

업의 중첩적 추진과 이로 인한 부처간은 물론 부처 내에서의 사업간 중복을 우선 꼽았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이 중복 지정되기도 하고 실제 낙후한 지역이면서 개발대상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을 볼 때, 공간정비사업과활

력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낙후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정책대상 집단의 구분도 불분명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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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방이 중앙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혁신 역량 축적이나 종합적 

장기적인 지역발전 비전 없이 개별부처를 상대로 한 단기적 예산확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

으며, 사업추진 담당조직이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 시·군에 이르기까지 분절되어 조직이기

주의로 인한 재원배분 왜곡 등의 비효율도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다. 그는 신활력지역의 선정은 바로 이러한 국가주도의 불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기술과 인재

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모텔로 바꾸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현호(2005)는 우리나라 낙후지역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

하고 있는 낙후지역정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낙후지역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

출하였다. 그는 낙후지역의 문제점으로 낙후지역정책 기반의 미 정립, 계획수립·집행주체의 

다원화 및 하향적 계획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및 분산적 개발, 재원지원의 포괄

성 결여 및 지방비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분산

적 사업체계를 지양하고 통합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가지

고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

던 사업을 체계화된 계획적 틀 속에서 접근함으로써 사업 간의 유기적인 통합성을 확보하고 

보다 계획적인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합적 낙후지역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며, 개별법에 의거하

여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낙후지역을 일정한 지정기준을 설정하여 새롭게 선정하고, 낙후

지역 개발정책과 사업을 지역 특성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일화된 총괄

법(가칭 낙후지역개발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의 포괄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정철모(2005)는 30여 년 간 추진되어온 다양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별 지역혁신정

책을 지방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내발적인 지역균형발전방안을 모색하였

다. 예로서, 광역권개발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지역을 형성하는 주요한 지역정책

이나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후 이에 따른 기반 투자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정부투자의 부족과 범 부처적인 종합적 개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민간투자는 미비하며, 시도단위 하위 지역발전계획이 유

기적인 연계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의 재정투자여력의 부족과 민자유치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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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유인제도 및 정책개편권한이 부족하여 그 본래의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특정지역개발은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입지조성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낙후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역사문화보전

정비나 관광레저개발분야 등은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집중개발이 미흡하며, 특

정지역의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시·E도간의 지역여건과 개발전략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문화·관광권 형으로 추진됨에 따라 

낙후지역개발이 문화관광으로 편향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낙후지역개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첫째, 80년대부터 부처별로 단편적인 낙후지역 정책을 시행함으로

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낙후지역정비 및 지원프로그램이 부재한 점 둘째, 중앙정부 주도로 

시혜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요구를 보조해주는 정도의 정책시행으로 지방정부는 단기적인 

사업예산확보에 치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존을 심화시켜 자립적인 지역혁신역량의 축적

에 실패하여왔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사업은 계획만 서있고 실질투자가 미비하여 낙후지역개

발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노욱(2007)은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기존의 영역 구분을 넘어서거나 사업의 내용이 유사

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도 기존 사업의 정비 없이 추가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에서도 종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

는 11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는데, 논의의 초

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통합을 어느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인가? 각 

부처가 유사하고 중복성이 강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과 조정 역량이 

있다면,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가 되는가?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차치단

체가 자율성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는 기존의 문헌과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각 논점에 대한 확인하였다. 연구 결론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상향식 

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제의 필요를 충족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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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2007) 역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을 종합

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과제와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

을 모색하였다. 그는 그 동안 국토공간에서 낙후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

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서로간의 차별성이 명확

하지 못하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실행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

터 지원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분산적, 획일적 사업방식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 낙후 지역 개발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대안으로서, 낙후지역의 개발정책도 기본적으로 공간의 질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인식 아래 과거 농업과 같이 부문정책에서 벗어나 장소에 기반을 둔 

통합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넘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적극 펼쳐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진수(2003)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

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발전을 반영하는 다양한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서 5개 지표들만으로는 지역발전의 보다 종합적인 측면을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

째, 낙후지역 선정방법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시 

· 군을 대상으로 5개 지표 중 2 개 이상의 지표가 하위 20% 미만 수준에 속하는 시 · 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때 선정과정이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5개의 지표가 똑같은 비중

으로 고려되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자료적용연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자

료의 적용연도는 지표에 따라 1985년부터1993년까지 산재되어 있으며, 동일연도를 기준으

로 자료를 산출하지 않은 이유나 특정연도를 자료로 사용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선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며, 둘째, 선정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낙후도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선정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연도 시점의 과거 몇 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섭(2004)은 우리나라의 낙후지역개발사업들에 있어서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이 

법률, 정책, 제도, 주체별로 다양한 범위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그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개발계획지역에 대한 공간단위 설정의 적합성과 계획공간

단위와 실제 공간간의 불일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경상북도 상주시와 그 하위의 2개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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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으로 하여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두 가지의 낙후지역개발사

업을 중심으로, 상주시의 중심성 측정, 정주 체계 분석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 에 대하

여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행정 구역 면을 단위로 한 낙후지역개발사업

의 개발계획지역 공간단위 설정은 첫째,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에서 국토 공간 계획과 낙

후지역 개발계획들간의 연계성, 체계성, 통합성의 결여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고 둘째, 기

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차원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도시기본 관

리계획과 각 낙후지역개발계획들 간의 공간적 중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고 셋째,I 낙후

지역 내에서는 지역의 정주체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개발계획

지역이 공간적 불일치로 낙후지역개발사업들의 정책적 목표 달성이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낙후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정주체계, 주민들의 생활권 등과 같은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공간구조의 분석과 그에 따른 지역에 근거한 적절한 개발 공간단위의 설정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원호 등(2006)은 대표적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개발촉진지구를 사례로, 변이할당분석

과 함께 개발촉진지구 내 자본투자와 지역성장지표간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지역의 낙후도 

개선 정도에 초점을 두면서 낙후지역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민자투자 

유발을 통한 지역발전 계기 조성에 미흡했으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기간이 부족하다

는 등 제도 자제와 운영 면에서의 많은 문제점4) 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의미에서 지역 내 

낙후도 개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의 측도로서 인구수를 고려 할 

때 낙후도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남의 개발촉진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구에서 제

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개발촉진지구의 경쟁력 제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업

부문별로 볼 때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가 정(+)의 값을 나타냈다. 개발

촉진지구사업이 목표로 삼는 지역성정동력의 유치 및 활성화를 나타내는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의 투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제도

적 통합에 대한 논의보다는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다양

한 낙후지역 지원제도들을 연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4) 또 다른 예로서, 개발촉진지구사엽 중 관광지개발 등의 경우, "u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엽육성에관한법

률"v에 의해 지정 받은 경우에는 관광개발법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다시 개별법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 이중의 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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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과 송상열(2006)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중소도시 특히, 비 성장형 도시5) 의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그 도시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84

개의 비 성장형 도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 분석에 기초해 당면과제의 도출과 구체적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도시 별로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공무원들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 성장형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점은 계속적인 인구의 유출(특히 경제활동인구)과 노령화,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문화기반 

취약, 도시경제 및 산업의 낙후와 그에 따른 제정 및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비 성장형 도

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의 개선, 둘째, 일자리 창출, 

셋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제도화와 민간투자·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법률·규제의 

조정 및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제조정 등의 단행. 넷째, 비 성장형 도시를 중심으

로 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 이들 도시에 대해 우선적 지원확대를 제시하였다.

이희창 등(2006)은 경기북부지역이 지역적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실무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으며, 경기남북간에 확연한 지역격차가 발생하여 갈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근접해 있다는 이유에서 수도권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아온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고, 1980년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저개발된 지역을 정책적

으로 발전시키던 시기에는 경기남부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에 묶여 개발이 억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수도권에도 심각한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수

도권 여타 지역들과는 지역특성과 개발환경이 상이한 경기북부에 초점 맞춰 이 지역의 개발

수준과 낙후실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비교에 필요한 40개 주요 

지표들을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한 후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발전성, 재생산성, 환경쾌적성, 

지역사회 건전성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및 영역별 현황을 경기남부 및 전국 

타 시·도와 상호 비교하였다. 표준화 점수법과 불평등지수로 변이계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경기북부의 발전수준은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지표전반에 걸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 동일한 행정구역인 경기남부는 물론이고 여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발전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경기북부는 고양시와 구리시만이 31개 중에서 20위 권 안에 들고, 다른 시·군

은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기북부 지역의 특징으로는 교통편의 등의 접

5) 비성장형도시란 도시의 라이프 사이클 중, 정체와 쇠퇴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진행과정에 있으나, 각 도시

마다의 여건과 특정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동기를 부여해주면 성장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쇠퇴 원인분석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안마련과 집행이 없으면 시간

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쇠퇴되어 결국은 회생가능성이 없게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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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은 뒤떨어지는 한편, 환경쾌적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예로서 수도

권정비계획법을 근본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며, 접경지원법

을 법제화하고, 현재 심의중인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의 내용 중 지방의 개념을 재

설정하며,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 SOFA를 수정을 들었다.

한승준과 최진수(2001b)은 도로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인구증가율, 평균지가

의 5개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시, 군을 개발촉진지구 유형 

중 낙후지역을 지정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낙후지역 선정지표와 선

정절차가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지표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합리적 선정과 합리적인 낙후지역 선정절차를 고려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낙

후지역 선정방법을 적용하고 낙후 정도의 순위를 도출하여, 기존 방법을 통해 선정된 낙후

지역 대상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방법을 적용한 낙후지역 대상과 대안적 방법을 적

용한 낙후지역 대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전순위를 보더라도 대안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존 방법은 문제점이 있으며 자신의 연구에서 고려된 

지표들과 낙후지역 선정절차6)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재복과 안병철(2005)은 지역간의 낙후실태의 정도를 파악하고 낙후지표개발의 분석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간 낙후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16개 시·도의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낙후도 지수는 시계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

다. 그는 이를 그동안 정부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배경은 정부가 체계적인 지역 간 

낙후도 분석을 하지 않고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처방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국토

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낙후도를 고려해야 하고, 이런 고려는 균등분배보다는 차

별화된 지원책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분석결과는 지역 간 낙후

지표개발이나 지수산정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낙후도 분석에 대

한 보다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 간 낙후도 연구가 

6) 그의 지표는 기존 5개 지표인 도로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비율, 인구증가율, 평균지가와 새로 추가된 

지표인 백명당 순전입자, 천명당 건축허가수, 출생률, 인구밀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 

만명당 공무원 수, 십만명당 시장유통시설, 십만명당 금융기관수, 천명당 공원면적, 천명당 주차장면수, 십

만명당 문화공간, 십만명당 체육시설, 1인당 의료인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율, 주택보급률, 천명당 생활보호대상자수, 천명당사업체 수 등이다. 그는 방법론으로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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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가중치부여의 주관성, 낙후지표선정의 자의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겠

지만 이러한 한계는 지속적인 연구과정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그것은 충분한 자

료수집과 보다 객관적인 지표선정 작업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4.1.2 지역유형화 연구

지역 유형화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공통적 속성을 갖는 일정한 범역을 지리공간상에서 찾아서 묶는 것과 둘째, 거

점(대도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곳(대도시권)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국토공간상에서 구분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도시·지역 유형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핀다. 근래의 지역

유형화 연구들은 도시의 인구성장률 또는 인구규모 등을 기준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유형화에 있어서 소득，일정 산업부문의 특

화도, 고용밀도, 고용구조,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중심성과 같은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판별분석에 의해 비교 분석하여 동일집단 내의 개별 도시들이 갖는 공통 특성을 파악하기도 

한다.

기존의 도시 유형화 연구들은 도시의 성장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찾거나 성장 동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이다 (임창호 1988; 이양재․박양호․박병주 1991, 1992; 김인 1992). 

이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위성도시․전략산업도시․계획도시․일반중소도시(대․중․소) 

등으로 도시유형을 구분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 연구(하성규․김재익 1995)도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대도시와의 거리

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지리학적 접근으로는 홍경희(1976), 김인(1987), 여홍구(1992)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홍

경희(1976)는 최초로 군·읍·면의 행정중심지를 대상으로 사분위 분석에 의해 업종(기능유형)

별 보유율을 계산하였다. 그는 기능의 계층을 구분하고 그것들의 입지에 따른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김인(1987)은 업종유형에 대한 사분위 분석 외에 입지계수(location coefficient)롤 계산하

여 업종별 집적도와 업종별 최소인구규모(threshold population size) 분석하였다.

여홍구(1992)는 대상 도시의 인구의 규모·변화율과 업종별 시설의 규모·변화율과의 관련

성을 분석하여 중심지 계층별로 중가·감소 또는 소멸·출현한 업종의 특징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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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지역구분을 한 연구로는 김기혁(1985), 최양부 등(1985), 

이정환 등(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기혁(1985)은 농업지대 구분 연구를 위하여 군집분

석법(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을 도시근교농업지대, 평야혼합농업지대,

산간다각화농업지대, 내륙원교농엽지대, 산간전작농업지대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양부 등(1985)은 시·군 행정구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촌정주생활권의 설정과 그 특성

을 밝혔다. 지표로는 중심도시 인구규모, 인구증가율, 경지율을 이용하였고, 144개 정주생활

권 중 농촌정주생활권으로 분류된 111 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지

역을 대도시근교농촌형, 일반농촌형(평야형, 중간형, 산촌형), 특수농촌형(접적지역, 도서지

역)으로 구분하였다. 최병익(1986)은 농촌지역사회 구조와 지역집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인구변동임을 밝혔다.

이정환 등(1987)은 13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토지이용, 산업, 서비스, 생활환

경, 재정, 접근성, 지가 등 총 5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로 우리나라의 군 지역을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

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전잠재형으로 구분

하였다.

정안성(1990)은 전라북도의 155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비농업화도 지표 8개와 농업화

도 지표 10개를 이용하여 9개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의 

결과인 요인치로 등급화하였다.

신호철(1993)은 정주권 개발 대상 794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인구, 가구/촌락, 

토지이용, 관광, 문화 등 35개 지표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인구 

과소화 지역, 중산간지역, 농업 여건이 볼리한 지역 등을 가려내려는 특정한 관심이 있었다. 

결과로 수도권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내륙농업중심촌, 해양평야촌, 해양관

광촌, 산지관광촌 등 7개의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정기환 등(1999)은 전국 읍·면 지역 중 726개 과소화 지역을 선정하여 인구감소율, 인구밀

도, 노령인구비율을 지표로 하여 과소화 산간지역, 과소화 중간지역, 과소화 평야지역 등 3

개 과소화 지역유형을 밝혔다. 

송두범(1998)은 기존의 농촌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들이 농촌공간단위의 위계성을 고려하

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지역적합적이고 효율적인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연지

리 및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근거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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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이를 위해 농촌지역사회의 행정구역 단위 별 유형구분과 특성분석을 통해 농촌개

발정책의 대상지역 개발 단위 및 선정방법을 제시하고, 농촌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시현(2001)은 전국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논 면적비율, 경지율, 농가율의 3개 지표를 

이용하여 5개의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지역유형은 인구증가농촌지역, 평야부 논농사

지역, 중간부 논농사지역, 밭농사지역, 농업비중 낮은 밭농사지역 등이다.

성주인과 송미령(2003)은 우리나라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화하고 도시와의 관계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농촌지역의 유형별 제 특성을 파악하고자 주로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 

군집분석이나 특정 지표에 의한 등급화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중심도

시와의 연계성, 자족성 정도, 농업 의존도 등을 지표로 하여 우리나라 전국의 시, 군을 비농

업 강세형, 자족성 우세형, 대도시 통합형, 일반 농촌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 지표로는 

인구 증감, 해당 시·군의 통근 및 통학 인구 관련 지표, 농림업 특성,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이용하였다.

박성근(2004)은 1980~2000년 사이에 영남권에서 나타난 경제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을 중

심-주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인자분석을 행하여 지역경제성장 · 쇠

퇴의 기본적 차원을 추출하였으며, 또한 인자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인자득점행렬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행하여 경제성장 · 쇠퇴지역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1980~2000년간에 영남

권에서 나타난 경제성쇠의 시공간적 패턴은 두 중심의 15~40km권내에서 선택적이지만 경

제적 균등화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그 외곽지대와의 경제적 불균등 양상은 한층 심화되

었음을 밝혔다.

또 다른 기존 연구 분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유형화가 현실에 적용된 사례이

다.  이들 연구는 오지면, 산촌마을, 최근의 이른바 ‘신활력지역’ 선정 등 특정 정책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낙후지역을 선정하

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낙후지역 식별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지역을 선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건설교통부 2001: 한승준 2001; 허재완․주미진 1999; 김기환․홍

진기 1999; 김정완 1995).

홍준현(1999)은 지역별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요인분석 등 통계기법을 이용하

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지역의 순위를 설정하였고, 김정완(1995)은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가

장 큰 문제점이 시·도별 총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지역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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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준이 다르고 격차도 심각한데 지정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

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하에 전국의 시·군을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허재완과 주미진(1999)은 5개 선정지표가 대상지역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가 하는 개념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낙후지역을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사회·복지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한승준과 최진수(2001a)는 개발촉진지구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지표의 보완과 함께 지표

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는데, 각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낙후지역 점수를 산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정지표 5개를 포함한 2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시행한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설정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지역순위를 산정하

였다. 그는 2001년의 연구(한승준 2001)에서 우리나라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을 프랑스의 

SEGESA(응용지리·경제 ·사회연구소) 프랑스의 SEGESA는 프랑스의 2,807개 canton을 대상

으로 25개 경제사회 지표를 이용,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모두 8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의한 낙후지역 선정기준과 비교하고 5개에 불과한 지표를 도로율, 도시 서비스시설, 

1인당 지방세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전입자수, 최근건축허가수, 출생률, 총인구밀도, 노령화인구비율, 실업률 등 13개로 확대하

였다. 근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를 확정하고 지역별 종합점수를 산정해 평가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이원섭(2003)은 우리나라 지역정책 중 유일하게 지역발전 수준을 통계지표에 의해 평가하

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개발촉진지구제도와 관련하여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노령인구비

율, 지방세징수액 등 5개 분야 15개 지표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홍준현(1999)은 요인분석을 이용한 지역발전의 종합점수화 기법을 사용하여 한국능률협

회의 1997년도 도시경쟁력평가 중 도시경경영성과 부문에 적용하여 실제 발표된 도시경영

성과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요인분석에 의한 도시순위와 실제 발표된 도시순위의 상관계수

가 0.38에 불과함을 밝히고 지표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표별 상대적 중요성 또한 매우 중요

함을 지적하였다.

김선기와 임석회(1991)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그 대상

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1,1977개 면을 대상으로 3개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주성분분석 점수를 합산하여 얻어진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오지면 선정하였는데 전국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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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면을 오지면으로 분류하였다. 활용된 부문별 지표는 i) 인구 고용․지역경제 부문: 인구

증가율, 제조업 종사자, 일인당 소득, ii) 교통․통신․생활환경 부문: 승용차 보유율, 도로율, 

도로 포장율,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 입식 부엌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iii) 교육 복지 지방재

정 부문: 중졸 이상 인구, 영세민 비율, 재산세액, 임야율 등이었다.

정책과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신활력지역 선정과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와 장우환 등(2002)의 연구가 있다. 2004년 8월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 지역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을 평가했을 때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는 하위 30%

의 낙후지역 들이다. 지표로는 3개 부문의 4개 지표를 이용하였는데, 그것들은 i) 인구(인구 

변화율， 인구밀도), ii) 산업․경제(소득세할 주민세), iii) 재정(재정력지수)이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시행 대상지로서 산촌마을 정책 용어로서 산촌은 그 공간적 범위에 따

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산촌지역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파악

하기 위한 읍․면 단위 산촌지역의 개념으로 읍․면 단위 산촌지역은 산림의 점유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 · 경제 · 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 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경지율, 인구

밀도가주요 구분 지표이다. 둘째, 산림청의 산촌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산촌지역 중에서 산

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 여건과 엄업 기반이 양호한 법정리, 동 지역이다.

 설정을 하기 위해 (장우환․장철수․손철호, 2002)은 전국 1,257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임야율, 경지율,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및 농업구조 등 13개 지표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산촌지역의 유형화를 하였다. 등급화를 통해 과소화 산간지역, 과

소화중간지역, 과소화 평야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산촌지역 유형화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손철호와 윤여창(1997)의 연구가 있다. 그는 

산촌지역이 갖는 입지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기초해서 산촌지역의 유형을 분류하였

는데 1990년 기준, 900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11개 변수를 이용하여 전국 읍·면 지역의 입

지유형구분 및 산촌지역의 입지유형을 분류하였다.

오내원(1999)은 우리나라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실

시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1995년 기준, 141개 읍·면(19개 시·군)을 

선정하여 인구, 농가 호수, 경지율, 경지정리율 등을 지표로 이용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산정

하였다. 그는 2000년의 연구(오내원, 2000)에서도 전국의 읍․면과 마을을 대상으로 조건불

리 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의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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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안을 검토하는 구체적 연구목표를 가지고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농가율, 기반정비율, 

경지율, 수리답율 등 6개 지표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오지인 총 2,687개 읍·면

의 조건불리 지역을 구분하여 내었다.

정책과제와 관련된 외국사례로는 유럽연합의 지역 간 차등지원을 위한 구조기금 

(Structural Fund) 대상지역 관련 연구들이 있다. EU는 1994-1999 계획기간 동안 7가지의 개

발우선지역 유형을 분류하였고, 2000-2006년 기간 중 개발우선지역 유형을 objective 1. 2. 

3의 3가지로 단순화하였다. objective1은 ‘낙후지역의 구조조정과 개발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정기준 및 대상지역은 i)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이하인 지역, ii) 핀란드, 

스웨덴의 인구희박지역(8명/km2), iii) 스웨덴 일부 해안지역,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국경, 

iv) 오지지역 등이다.

영국 지원지역(Assisted Areas )은 정부가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해 지정하였는데, 최소 10

만 명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실업자수, 고용율, 노동력 실업자수, 제조업 의존도의 

4가지 통계지표상으로 후보지역 평균에 비해 현저한(0.5 표준편차 이상) 불균형을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김정홍 2001)

독일의 GRW/GA는 차등지원제도,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연방·주 공동계획이다.  

GRW/GA 지원 대상 지역은 지역노동시장 상황, 경제상황, 인프라수준, 고용전망의 4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선정된다.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출퇴근 등 실제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전국을 271개 지역으로 세분한다. 낙후도 판단에 사용되는 구체적 지

표는 실업률(40%), 향후 2~3년 후의 실업률 전망치(10%), 1인당 소득(40%), 인프라수준 

(10% 가중치)이다. 이들 지표를 이용하여 순위를 매긴 다음 4개의 지원 대상 지역 그룹과 

지원이 불필요한 지역 등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김정홍 2001).

또 다른 외국 사례로는 WTO의 낙후지역 선정기준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협

정은 제 8.2조 b항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보조금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낙후지역은 

경제적, 행정적으로 명백히 구분이 가능해야 하며(Gerrymandering 불가), 낙후지역범위는 

일시적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발

전 지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3년 동안 해당지역의 1인당 소득, 1인당 가계

소득 또는 1인당 GDP 중 하나가 전국 평균의 85% 이하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10% 

이상인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지정한다(안완기․유명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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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쇠퇴 실태 및 특성

3.1 중소도시의 현황

3.1.1 중소도시

1980년 전국 인구대비 57.2%였던 시부(동부)의 비중은 2005년 81.5%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1980년 전국 인구대비 12.16%였던 읍부는 2005년 8.3%로 감소하였다(표 3-1). 본 연구의 분석대

상인 읍급 소도읍과 중소도시의 도시지역을 살펴보면, 읍급 소도읍은 1995년 전국대비 3.9%에

서 3.6%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도시의 도시인구는 21.5%에서 25.1%로 증가하였다(표 3-2).

<표 3-1> 전국 인구 대비 시, 읍, 면의 비중 추이

1980 1985 1990

전국 37,406,815 100.0 40,419,652 100.0 43,390,374 100.0 

시부(동부) 21,409,453 57.2 26,417,972 65.4 32,290,055 74.4 

읍부 4,536,826 12.1 4,814,407 11.9 3,602,462 8.3 

면부 11,460,536 30.6 9,187,273 22.7 7,497,857 17.3 

1995 2000 2005

전국 44,553,710 100.0 45,985,289 100.0 47,041,434 100.0 

시부(동부) 34,991,964 78.5 36,642,448 79.7 38,337,699 81.5 

읍부 3,480,784 7.8 3,742,053 8.1 3,922,597 8.3 

면부 6,080,962 13.6 5,600,788 12.2 4,781,13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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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 2005 95 도시인구 05 도시인구
도시인구

증감률(95-05)

시인구

증감률(95-05)

평  균 179,986 205,778 140,691 173,896 42.0 16.9 

표 준 편 차 101,765 120,947 101,501 117,214 98.5 39.7 

최 대 값 508,627 518,171 461,442 480,148 640.5 188.2 

최 소 값 15,485 31,646 15,485 31,646 -32.8 -32.8 

<표 3-2> 전국인구 대비 중소도시와 읍의 비중 변화

　
총인구 도시인구

1995 2005 1995 2005

전국 44,553,710 　 47,041,434 　 44,553,710 　 47,041,434 100.0 

중소도시 12,239,074 27.5 13,992,935 29.7 9,566,998 21.5 11,824,920 25.1 

읍부 1,730,922 3.9 1,675,365 3.6 1,730,922 3.9 1,675,365 3.6 

*중소도시: 50만 이하 시 **도시인구: 동부인구+읍인구(도농통합군의 경우), ***일반 읍부 인구

우리나라 50만 이하의 중소도시는 68개이며, 중소도시의 도시인구의 평균치는 1995년 14

만여명에서, 2005년 17만3천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중소도시 도시인구는 1995년 최대 46만

명, 최소 1만5천명, 2005년 최대 48만여명, 최소 3만여명으로 큰 지역별 격차를 보인다. 1995

년-2005년 기간 중 4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표 3-3) 이는 경기도 지역의 중소도시의 급성

장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48개 중소도시의 도시인구는 1995년-2005년 기간 

12.3%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3-4). 중소도시 도시인구 증감률은 640%의 증가율에서 -32.8%

의 감소율까지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경기도를 제외한 경우 역시 104%의 증가율에서 

-32.8%의 감소율의 큰 편차를 나타낸다.

<표 3-3> 중소도시 주요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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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 2005 95 도시인구 05 도시인구
도시인구

증감율(95-05)

시인구

증감율(95-05)

평 균 190,129 198,978 149,544 166,485 12.3 3.8 

표준편차 108,012 125,782 105,538 120,910 29.4 25.2 

최 대 값 508,627 518,171 461,442 480,148 104.4 104.4 

최 소 값 15,485 31,646 15,485 31,646 -32.8 -32.8 

<표 3-4> 중소도시 주요 통계치: 경기도 제외

중소도시의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 5만에서 20만까지는 42개, 인구20만 이상 50만 

이하는 23개 시의 분포를 보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는 인구규모가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총 68개의 중소도시 중 36개 중소도시가 5만 명-15만 명의 규모에 집중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23개이며, 5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도 3개가 있다(그림 3-1, 

표 3-5). 인구 5만에 못 미치는 시는 김제시, 나주시, 계룡시 등 3개 시다.

<그림  3-1> 중소도시 규모별 분포 (도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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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중소도시의 인구규모 돗수 분포

인구규모 돗수 누적돗수

 25,000 –  50,000 3 3

 50,000 – 100,000 23 26

100,000 – 150,000 13 39

150,000 – 200,000 6 45

200,000 – 250,000 9 54

250,000 – 300,000 2 56

300,000 – 350,000 4 60

350,000 – 400,000 4 64

400,000 – 450,000 2 66

450,000 – 500,000 2 68

3.1.2 읍급 소도읍

읍급 소도읍의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읍급 소도읍은 그 인구규모가 매우 작

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디 인구 2만 이상일 때 지정되었던 읍들은 그 인구 감소를 거듭하여 

2005년 현재 인구 5천-1만5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3-2).  인구 1만5천명 이하 

규모인 읍급 소도읍은 전체 119개 중 78개로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2만 이하 규모의 읍급 

소도읍은 95개에 달한다(표 3-6). 인구규모 2만 이상인 읍급 소도읍은 여주, 홍성 등 24개

(2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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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읍급 소도읍의 인구규모별 분포

<표 3-6> 읍급 소도읍의 인구규모 돗수분포

인구규모 돗수 누적돗수

0 -  5,000 8 8

5,000 - 10,000 35 43

10,000 - 15,000 35 78

15,000 - 20,000 17 95

20,000 - 25,000 12 107

25,000 - 30,000 4 111

30,000 - 35,000 3 114

35,000 - 40,000 4 118

40,000 - 45,000 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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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인구규모와 인구성장률에 의한 분류

중소도시 인구규모와 성장률의 4분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인구증가율이 크고,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작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3-3). 

중소도시들은 인구규모와 성장률에서 큰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절대적인 감소를 보이

는 중소도시 24개 중 대다수가 10만 명 이하 규모의 중소도시에서 나타난다. 

인구규모 평균과 인구증감률 평균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분포를 살펴보면, i) 성장형 중급

도시, ii) 성장형 소도시, iii)쇠퇴형 중급도시, iv) 쇠퇴형 소도시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3-7). 도시규모가 평균 이상이면서 인구 증가율 역시 평균 이상인 ‘성장형 중급도

시’는은 천안 등 7개로서 인구 20-50만명급 중소도시에 몰려있다. 도시규모가 평균 이상이면

서 인구 증가율이 평균 이하인 쇠퇴형 중급 도시는 강릉, 창원, 마산 등 21개이다. 

<그림  3-3> 중소도시의 도시인구규모와 성장율

도시규모가 평균 이하이면서 인구 증가율 역시 평균 이하인 ‘쇠퇴형 소도시’에는 김제, 김

천, 충주 등 35개로 많은 중소도시가 이에 속한다. 이 유형에는 5-10만급 중소도시들에 집중

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평균 이하이지만 인구 증가율이 평균 이상인 ‘성장형 소도시’에는 5

개시가 속하는데, 인구규모 5-10만급의 경기도의 중소도시들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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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중소도시 분류

분류 개소 중소도시

성장형 중급도시 7개 시
10-20만급 광주

20-50만급 천안, 의정부, 시흥, 남양주, 김해, 화성,

쇠퇴형 중급도시 21개 시

10-20만급 강릉, 구리, 양산,

20-50만급
창원, 포항, 마산, 구미, 광명, 제주, 평택, 진주, 군포, 

익산, 여수, 목포, 원주, 춘천, 경주, 군산, 경산, 순천,

쇠퇴형 소도시 35개 시

5만 미만 김제, 나주

5-10만급

아산, 김천, 동해, 통영, 영주, 안성, 서산, 속초, 동두천, 

서귀포, 공주, 정읍, 포천, 사천, 영천, 밀양, 보령, 상주, 

남원, 삼척, 과천, 태백, 문경,

성장형 소도시 5개 시
5만 미만 계룡

10-20만급 양주, 김포, 오산, 파주

읍급 소도읍의 인구규모와 성장률의 4분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읍

급 소도읍에서 절대적 인구감소가 심하게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4). 절대적인 감소

를 보이는 중소도시는 총 119개 읍 중 103개(87%)에 달하며, 절대적인 인구증가를 보이는 

읍은 16개(13%)에 불과하다. 이중 인구가 2만 이상이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화순, 여

주 등 11개(9.6%)에 불과하다.

증평, 내수, 북삼, 삼호읍 등 4개 읍은 2005년 현재 인구규모가 2만 명 이상이지만, 1995년

에는 존재하지 않아 인구증감율을 계산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인구규모와 

인구증감율의 관계 분석은 115개 읍이 대상이다.

인구규모 평균과 인구증감률 평균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분포를 살펴보면, i) 상대적 성장

형 1차 소도읍, ii) 쇠퇴형 1차 소도읍, iii)쇠퇴형 2차 소도읍, iv) 성장형 2차 소도읍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3-8). 도시규모가 평균 이상이면서 인구 증가율 역시 평균 이상

인 ‘상대적 성장형 1차소도읍’은 화순, 거창, 여주 등 33개(28.7%) 읍급 소도읍이다. 그러나 

이 중 반 이상이 절대적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규모가 평균 이상이지만, 인구 증감율이 평균 이하인 ‘쇠퇴형 1차소도읍’은 부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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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곡 등 8개 읍급 소도읍이다. 도시규모가 평균 이하이면서 인구 증가율 역시 평균 이하

인 ‘쇠퇴형 2차소도읍’은 벌교, 보은, 의성 등 54개 읍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도시규모가 평균이하이지만, 인구 증감율이 평균 이상인 ‘성장형 2차소도읍’은 서천, 남

해, 고흥 등 20개(16.8%) 읍급 소도읍 들이다.

<그림  3-4> 읍급 소도읍의 인구규모와 인구 증감율

<표 3-8> 읍급 소도읍 분류

분류 개소 읍

상대적 성장형 1차 
소도읍

33개 읍

화순, 거창, 여주, 홍성, 조치원, 예산, 홍천, 당진, 옥천, 왜
관, 태안, 해남, 진천, 애월, 영광, 금산, 양평, 고성, 영동, 부
안, 고창, 금왕, 삼례, 조천, 완도, 횡성, 가평, 가야, 함양, 음
성, 창녕, 봉동, 장흥

쇠퇴형 1차 소도읍 8개 읍 부여, 영월, 전곡, 예천, 한림, 남원, 대정, 동송

쇠퇴형 2차 소도읍 54개 읍

벌교, 보은, 의성, 강진, 장항, 담양, 갈말, 성산, 구좌, 청도, 
광천, 장성, 도양, 구례, 단양, 정선, 하동, 봉화, 진도, 합덕, 
보성, 남지, 함평, 순창, 삽교, 홍농, 의령, 군위. 괴산, 무주, 
영양, 일로, 곡성, 거진, 매포, 사북, 연천, 화양, 산청, 관산, 
백수, 울릉, 장수, 청송, 노화, 고한, 임실, 신동, 지도, 대덕, 
금일, 평해, 김화, 상동

상대적 성장형 2차 
소도읍

20개 읍
서천, 남해, 고흥, 양양, 울진, 합천, 영덕, 성주, 무안, 양구, 
영암, 청양, 고령, 진안, 인제, 평창, 안면, 화천, 간성,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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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소도시의 쇠퇴실태와 특성

3.2.1 인구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쇠퇴

인구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쇠퇴의 지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령화지수와 순인구이동율

이다. 먼저 노령화 요인과 중소도시의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인구성장률과 노령화지수는 

양의 관계를 뚜렷이 나타낸다(그림 3-5). 즉 인구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령화지수가 높아진다. 

이 관계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6) 서울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은 노령화 문제를 수반

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공간적 거리를 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북부의 중소도시

들이 노령화 문제없이 성장을 하였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노령화 문제없이 쇠

퇴하고 있는 도시들이다.

중소도시들은 노령화와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표 3-9). 군집1은 노령화의 

문제를 가진 상태에서 도시가 쇠퇴한 유형으로 마산, 포항 2개 시다. 군집2는 노령화의 문제

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한 도시들로, 과천, 광명 구리 등이다. 군집3은 노령화의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성장한 도시들로 경산시, 서산시 등이다. 군집4는 노령화의 문제없이 도시가 쇠

퇴한 지역으로 강릉시, 경주시, 공주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노령화 문제와 관

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군집1(2개 시)과 군집2(26개 시)에 속한 도시들이다.

<그림  3-5> 인구성장률과 노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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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노령화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표3-9> 노령화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1 (2개 시)
도시쇠퇴
노령화의 문제

마산시, 포항시

군집2 (26개 시)
도시성장
노령화의 문제

거제시,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광주시, 구리시, 
구미시, 군포시, 김포시, 김해시, 남양주시, 목포시, 
순천시, 시흥시, 양산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제주시, 진해시, 창원시, 천안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군집3 (9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경산시, 서귀포시, 서산시, 아산시, 안성시, 원주시, 
익산시, 춘천시, 파주시

군집4 (18개 시)
도시쇠퇴
노령화문제 없음

강릉시, 경주시, 공주시, 군산시, 김제시, 김천시, 
나주(금성)시, 남원시, 논산시, 동두천시, 동해시, 
문경시, 밀양시, 보령시, 사천시, 삼척시, 상주시, 
속초, 안동시, 여수시, 영주시, 영천시, 정읍시, 제
천시, 진주시, 태백시,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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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성장률과 순인구이동율은 노령화지수보다는 약하지만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그림 

3-7). 인구성장률이 높을수록 순인구이동율이 높아진다. 도시성장과 순인구이동율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8) 대도시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이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공간적 거리를 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북부의 중소도시들은 인구유

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성장을 이루고 있다. 노령화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멀

리 떨어진 도시들은 인구유출과 관계없이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이다

<그림 3-7> 인구성장율과순인구이동율의 관계

<그림 3-8> 인구유출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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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순인구이동율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1 (2개 시)
도시쇠퇴

인구유입
논산시, 동두천시

군집2 (21개 시)
도시성장

인구유출 문제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산시, 오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제주시, 진해시, 

천안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산시, 아산시, 

안성시, 원주시, 파주시

군집3 (14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목포시, 순천시, 의왕시, 창원시, 서귀포시, 서산시, 

익산시, 춘천시

군집4 (27개 시)
도시쇠퇴

인구유출 문제

마산시, 포항시, 강릉시, 경주시, 공주시, 군산시, 

김제시, 김천시, 나주(금성)시, 남원시, 동해시, 문

경시, 밀양시, 보령시, 사천시, 삼척시, 상주시, 속

초시, 안동시, 여수시, 영주시, 영천시, 정읍시, 제

천시, 진주시, 태백시, 통영시

중소도시의 도시성장을 순인구이동율과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한 것이 <표 3-10>이

다. 군집1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도시가 쇠퇴하는 도시들로 논산시, 동두천 시 등 2개 

시다. 군집2는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하는 도시들로, 구미, 김

해, 남양주 등이다. 군집3은 인구유입에 힘입어 성장한 도시들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등

이다. 군집4는 인구유출로 도시가 쇠퇴한 지역으로 마산시, 강릉시, 경주시, 공주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인구유출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군집2(21개 시)와 군집

4(27개 시)에 속한 도시들이다.

3.2.2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쇠퇴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쇠퇴의 지표는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수와 사업체당 종사자수이다.  

사업체 종사자수와 중소도시의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과 사업체종사자수는 뚜

렷한 관계를 뚜렷이 나타내지는 않는다(그림 3-9). 그러나 인구성장률과 사업체종사자수의 관

계는 공간적으로 뚜렷한 패턴을 나타낸다(그림 3-10).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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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들이 사업체종사자를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과, 충남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들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사업체 종사자의 부족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그림 3-9> 인구성장률과 사업체 종사자의 관계

<그림 3-10> 사업체 종사자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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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사업체종사자수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1 (9개 시)
도시쇠퇴

평균이상 사업체종사자 

경주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밀양

시, 보령시, 사천시, 영천시

군집2 (17개 시)
도시성장

평균이하 사업체종사자

남양주시, 시흥시, 오산시, 의정부시, 진해시, 

천안시, 하남시, 경산시, 원주시, 광명시, 구리

시, 군포시, 목포시, 순천시, 의왕시, 익산시, 

춘천시

군집3 (18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양산시, 이천

시, 제주시, 평택시, 화성시,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 과천시, 광양시, 김포시, 창원시, 서귀

포시, 서산시

군집4 (20개 시)
도시쇠퇴

평균이하 사업체종사자

논산시, 동두천시, 마산시, 포항시, 강릉시, 군

산시, 김천시, 동해시, 문경시, 삼척시, 상주

시, 속초시, 안동시, 여수시, 영주시, 정읍시, 

제천시, 진주시, 태백시, 통영시

중소도시의 도시성장을 사업체종사자수와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한 것이 <표 3-11>

이다. 군집1은 평균이상의 사업체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가 쇠퇴하는 도시로 경주

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등 9개 시다. 군집2는 평균 이하의 사업체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도시들로, 남양주시, 시흥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이다. 군집3은 많은 사업

체종사자들을 보유하여 성장한 도시들로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양산시, 이천시 등

이다. 군집4는 평균 이하의 사업체종사수로 도시가 쇠퇴한 지역으로 논산시, 동두천시, 마산

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기업유치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

들은 군집2(17개 시)과 군집4(20개 시)에 속한 도시들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다. 중소도시의 성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과 기업의 규모는 양의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규모가 큰 기업이 입지

한 지역이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3-11). 인구성장률과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관

계는 사업체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낸다(그림 3-12). 공간적 패턴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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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많은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갖는 도시들이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과, 충남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들과 부산에 인접한 중소

도시들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규모가 큰 사업체의 부족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그림 3-11> 인구성장률과 사업체당 종사자수의 관계

<그림 3-12> 사업체당 종사자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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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사업체당 종사자수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2 (13개 시)
도시성장

평균 이하 사업체당 종사자

서산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진해

시, 하남시, 원주시, 광명시, 구리시, 목포시, 

순천시, 익산시, 춘천시

군집3 (22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큰 규모의 사업체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양산시, 이천시, 

제주시, 평택시, 화성시,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 

과천시, 광양시, 김포시, 창원시, 서귀포시, 시흥

시, 천안시, 경산시, 군포시, 의왕시

군집4 (29개 시)
도시쇠퇴

평균이하 사업체당 종사자

경주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밀양시, 

보령시, 사천시, 영천시, 논산시, 동두천시, 마산

시, 포항시, 강릉시, 군산시, 김천시, 동해시, 문

경시, 삼척시, 상주시, 속초시, 안동시, 여수시, 

영주시, 정읍시, 제천시, 진주시, 태백시, 통영시

중소도시의 도시성장을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한 것이 <표 

3-12>이다. 사업체종사자수의 경우와는 달리 평균이상의 사업체다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있으

나 도시가 쇠퇴하는 군집1에 속하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집2는 평균 이하의 사업체

당 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도시들로, 서산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이다. 군집3은 규모가 큰 사업체가 입지함으로써 성장한 도시들로 화성시,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 과천시, 광양시 등이다. 군집4는 평균 이하의 큰 규모의 사업체의 부재로 도시가 쇠

퇴한 지역으로 경주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대

규모 기업유치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군집2에 속한 13개 도시, 

군집4에 속한 29개 도시들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도시의 성장 패턴은 재정자립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3.2.3 노후주택 및 빈곤관련 요인과 관련된 쇠퇴

주택 및 빈곤과 관련된 쇠퇴의 지표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비율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이다. 노후주택비율과 중소도시의 성장의 관계를 살펴

보면, 인구성장률과 노후주택비율은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인다(그림 3-13). 이러한 관계는 

인구성장률이 낮은 중소도시일수록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인구성장률이 높은 중소도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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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후주택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인구성장률과 노후주택비율의 관계는 공간적으로 뚜렷한 패

턴을 나타낸다(그림 3-14).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한 도시들에 노후주택비율이 낮

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들과 경기도지역, 충남의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이러한 

낮은 노후주택비율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인접한 중소도시들 역시 낮은 노후주택비

율은 보이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들은 높은 노후주택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3-13> 인구성장율과 노후주택비율의 관계

<그림 3-14> 노후주택비율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56

중소도시의 도시성장을 노후주택비율과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한 것이 <표 3-13>이

다. 군집1은 낮은 노후주택비율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가 쇠퇴하는 도시로 동두천시, 마산시 

등 9개 시이다. 군집2는 높은 노후주택비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도시들로, 서산시, 

순천시 등 2개시이다. 군집3은 낮은 노후주택비율을 보여 양호한 주택여건을 갖추고 성장하

는 도시들로 평택시, 화성시, 아산시, 안성시, 파주시, 과천시, 광양시, 김포시 등이다. 군집4

는 높은 노후주택비율을 보이는 쇠되 도시유형으로 경주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거주지개선 등 주택부문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

은 군집2에 속한 서산시와 순천시, 군집4에 속한 21개 도시들이다.

<표3-13> 노후주택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1 (8개 시)
도시쇠퇴

낮은 노후주택비율 

동두천시, 마산시, 포항시, 군산시, 속초시, 여수시, 

진주시, 태백시

군집2 (2개 시)
도시성장

높은 노후주택비율
서산시, 순천시

군집3 (33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낮은 노후주택비율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양산시, 이천

시, 제주시, 평택시, 화성시, 아산시, 안성시, 파

주시, 과천시, 광양시, 김포시, 창원시, 서귀포

시, 시흥시, 천안시, 경산시, 군포시, 의왕시, 남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진해시, 하남시, 원

주시, 광명시, 구리시, 목포시, 익산시, 춘천시

군집4 (21개 시)
도시쇠퇴

높은 노후주택비율

경주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밀양시, 

보령시, 사천시, 영천시, 논산시, 강릉시, 김천시, 

동해시, 문경시, 삼척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정읍시, 제천시, 통영시

빈곤과 관련된 인구 1,000명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는 중소도

시 성장과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소년소녀가장 가구원 수에 비해 

중소도시의 성장과 더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그림 3-15, 그림 3-17). 기초생활보장수

급자수와 소년소녀가장 가구원 수는 공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그림 3-16, 그림

3-18).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하여 성장하는 도시들에 빈곤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에 인접한 도시들과 경기도지역, 충남북부의 중소도시들에 빈곤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들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 빈곤의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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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인구성장율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관계

<그림 3-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중소도시의 도시성장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 관련하여 군집으로 유형화한 것이 <표

3-14>이다. 군집1은 기초생활보장수급수로 대표되는 낮은 빈곤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가 

쇠퇴하는 도시로 강릉시, 동해시, 제천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다. 군집2는 빈곤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도시들로, 서산시, 아산시, 서귀포시, 익산시 등 4개시이다. 군집3은 낮은 

빈곤문제를 보유하여 양호한 사회여건을 갖추고 성장하는 도시들로 서산시, 아산시, 서귀포

시, 익산시 등이다. 군집4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문제를 이는 쇠퇴 도시유형으로 상주시, 안

동시, 영주시, 정읍시, 통영시, 군산시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빈곤문제 해결을 위

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군집2(4개 시)와 군집4(19개 시)에 속한 도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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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유형별 중소도시

군집1 (10개 시) 도시쇠퇴
낮은 빈곤문제 

강릉시, 동해시, 제천시, 동두천시, 마산시, 포항시, 속초시, 진주시, 태
백시, 경주시

군집2 (4개 시) 도시성장 빈곤문제 서산시, 아산시, 서귀포시, 익산시

군집3 (31개 시) 성공적인 도시성장
낮은 빈곤문제

순천시, 거제시, 광주시, 구미시, 김해시, 양산시, 이천시, 제주시, 평택시, 화성시, 안성
시, 파주시, 과천시, 광양시, 김포시, 창원시, 시흥시, 천안시, 경산시, 군포시, 의왕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진해시, 하남시, 원주시, 광명시, 구리시, 목포시, 춘천시

군집4 (19개 시)
도시쇠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문제

공주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밀양시, 보령시, 사천시, 영천시, 논산
시, 김천시, 문경시, 삼척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정읍시, 통영시, 
군산시, 여수시

<그림 3-17> 인구성장율과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의 관계

<그림 3-18> 소년소녀가장 가구원수 관련 중소도시들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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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중소도시의 도심쇠퇴- 충남지역 사례

4.1 충남지역의 인구증감

충남의 경우 <그림 4 - 1>에서 볼 수 있듯이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지,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시·군 지역 전체가 쇠퇴하고 있어서 원래 의미의 도심재생 정

책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적다. 본 장에서는 위에 언급한 천안, 아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

로 도심지역의 쇠퇴 여부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1> 충청남도의 읍·면·동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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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남 주요도시의 도심쇠퇴

4.2.1 천안시

천안시의 인구는 동 지역 중 쌍용2동, 부성동, 신안동, 신용동 등 시내 동부 외곽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문성동, 중앙동, 원성1, 원성2동 등 시내 중심부

는 인구증감에 있어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나 매우 낮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그림  

4 - 2, 4 - 3). 시내 중심부 지역은 상업활력지수는 매우 높은데 비해, 사업체 증감율에 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4 - 4, 4 - 5). 제조업체 종사자비율은 시내 동부 중심부에서는 매

우 낮고 동부외곽지역의 읍 지역과 면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그림 4 - 6). 노후주택비율

은 중앙동, 문성동, 원성1, 원성2동에서 매우 높다(그림 4 - 7).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천안시는 시내 중심부가 쇠퇴하고 있는 도심쇠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안시는 도

심재생, 도심 주거정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이 적용될 지역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2> 천안시 인구분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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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천안시 인구증감

성환읍

입장면

직산읍
성거읍

북면

병천면
목천읍

동면

성남면
풍세면

수신면

광덕면

천안시 .shp
-0.125 - -0.017
-0.017 - 0.118
0.118 - 0.322
0.322 - 0.709
0.709 - 1.257

천안시인구증감

     

<그림 4-4> 천안시 상업활력지수

성환읍

입장면

직산읍
성거읍

북면

병천면
목천읍

동면

성남면
풍세면

수신면

광덕면

천안시 .shp
19.193 - 41.408
41.408 - 67.423
67.423 - 101.404
101.404 - 168.343
168.343 - 529.744

천안시  상업활력지수

<그림 4-5> 천안시 사업체증감율

성환읍

입장면

직산읍
성거읍

북면

병천면
목천읍

동면

성남면
풍세면

수신면

광덕면

천안시 .shp
-0.161 - -0.146
-0.146 - 0.108
0.108 - 0.326
0.326 - 0.85
0.85 - 1.623

천안시 사업체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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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천안시 제조업종사자 비율

성환읍

입장면

직산읍
성거읍

북면

병천면
목천읍

동면

성남면
풍세면

수신면

광덕면

천 안 시 .shp
2.455 - 7.084
7.084 - 13.733
13.733 - 42.188
42.188 - 65.451
65.451 - 85.88

천안시  제조업종사자비율

<그림 4-7> 천안시 노후주택비율

성환읍

입장면

직산읍
성거읍

북면

병천면
목천읍

동면

성남면
풍세면

수신면

광덕면

천안시 .shp
0.005 - 0.073
0.073 - 0.15
0.15 - 0.267
0.267 - 0.415
0.415 - 0.726

천안시  노후주택비율

4.2.2 아산시

아산시의 인구분포는 온양1, 온양2동을 제외한 동부지역과 비방면 등 일부 면부지역에 인

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 지역과 비방면은 인구증감률에 있어 인구가 감소

하고 있다(그림 4 - 8, 4 - 9). 온양1, 온양2동은 인구수도 적고 인구감소율도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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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아산시 인구 (2005)

둔포면

영인면

음봉면인주면

염치읍

선장면

탕정면
신창면

배방면도고면

송악면 아산시 .shp
3104 - 4561
4562 - 8206
8207 - 10186
10187 - 18450
18451 - 22462

아산시
인구05

<그림 4-9> 아산시 인구증감

둔 포 면

영 인 면

음 봉 면인 주 면

염 치 읍

선 장 면

탕 정 면
신 창 면

배 방 면도 고 면

송 악 면 아 산 시 .shp
-0.771
-0.771 - -0 .046
-0.046 - 0 .15 9
0.159  -  0 .494
0.494  -  0 .917

아 산 시
인 구 증 감

이들 2개 동은 상업활력지수가 매우 높지만, 사업체 감소율은 매우 높다(그림 4 - 10, 4 -

11). 제조업종사비율은 온양1, 온양2동 등 동부에서 낮고 시 외곽 면부 지역이 높다(그림 

4-12). 노후주택비율은 온양1, 온양2동과 서부 면부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그림 4 -

13). 이런 사항 등을 종합하면 아산시 역시 천안시와 같은 도심재생과 도심쇠퇴 주거지역 

재생 기법 등의 도시재생 기법이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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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아산시 상업활력지수

둔 포 면

영 인 면

음 봉 면인 주 면

염 치 읍

선 장 면

탕 정 면
신 창 면

배 방 면도 고 면

송 악 면
아 산 시 .sh p

21.227 - 33.873
33.873 - 60.672
60.672 - 84.004
84.004 - 134.068
134.068 - 522.796

아 산 시
상 업 활 력 지 수

<그림 4-11> 아산시 사업체 증감율

둔포면

영인면

음봉면인주면

염치읍

선장면

탕정면
신창면

배방면도고면

송악면 아산시 .shp
-0.169 - -0.126
-0.126 - -0.015
-0.015 - 0.191
0.191 - 0.46
0.46 - 0.894

아산시
사업체증감율

<그림 4-12> 아산시 제조업 종사자비율

둔 포 면

영 인 면

음 봉 면인 주 면

염 치 읍

선 장 면

탕 정 면
신 창 면

배 방 면도 고 면

송 악 면 아 산 시 .shp
4.062 - 4.712
4.712 - 26.949
26.949 -  50.841
50.841 -  72.523
72.523 -  88.612

아 산 시
제 조 업 종 사 자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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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아산시 노후주택비율

둔포면

영인면

음봉면인주면

염치읍

선장면

탕정면
신창면

배방면도고면

송악면 아산시 .shp
0.065
0.065 - 0.124
0.124 - 0.211
0.211 - 0.325
0.325 - 0.488

아산시
노후주택비율

4.2.3 공주시

공주시는 신성동 이외의 시내 동부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있다(그림 4 - 14). 반면 인구증

감률은 신관동을 제외한 시내 동부의 전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그림 4 - 15).

<그림 4-14> 공주시 인구분포 (2005)

유구읍
정안면

의당면
사곡면

신풍면

우성면
장기면

반포면

계룡면

탄천면

이인면

공주시 .shp
3296 - 3759
3760 - 5483
5484 - 6708
6709 - 12131
12132 - 30866

공주시
인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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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공주시 인구증감

유구읍
정안면

의당면
사곡면

신풍면

우성면
장기면

반포면

계룡면

탄천면

이인면

공주시 .shp
-0.167 - -0.143
-0.143 - -0.087
-0.087 - -0.027
-0.027 - 0.101
0.101 - 0.235

공주시
인구증감

인구가 적고,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신성동과 중학동은 상업활력지수가 매우 높아 이들 

지역이 공주시의 주요 상업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4 - 16). 신관동을 제외한 동부의 모든 

지역들은 사업체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4 - 17). 

<그림 4-16> 공주시 상업활력지수

유구읍
정안면

의당면
사곡면

신풍면

우성면
장기면

반포면

계룡면

탄천면

이인면
공 주 시 .shp

21.02 - 34.628
34.628 - 47.482
47.482 - 82.972
82.972 - 149.114
149.114 - 386.539

공주시
상업활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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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공주시 사업체 증감율

유 구 읍
정 안 면

의 당 면
사 곡 면

신 풍 면

우 성 면
장 기 면

반 포 면

계 룡 면

탄 천 면

이 인 면

공 주 시 .shp
-0.204
-0.204 - -0.12
-0.12 - -0.062
-0.062 - 0.106
0.106  - 0.317

공 주 시
사 업 체 증 감 율

금학동을 제외한 동부 전 지역은 제조업종사자 비율이 매우 낮으며 금학동, 장기면, 정안면

에서 높다(그림 4 - 18). 신성동과 중학동은 노후주택비율 역시 매우 높아서(그림 4 - 19) 공주시

의 경우, 신도심의 생성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주시 역시, 

천안시, 아산시와 같은 구도심의 재생과 주거쇠퇴지역의 재생 기법을 적용한 도시재생이 필요

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림 4-18> 공주시 제조업종사자 비율

유구 읍
정안면

의 당면
사 곡면

신 풍면

우 성면
장기 면

반포 면

계룡 면

탄천 면

이 인면
공 주 시 .shp

1.365 - 2.9
2.9 - 9.565
9.565 - 24.473
24.473 - 39.991
39.991 - 51.91

공주시
제조업종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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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공주시 노후주택비율

유 구 읍
정 안 면

의 당 면
사 곡 면

신 풍 면

우 성 면
장 기 면

반 포 면

계 룡 면

탄 천 면

이 인 면

공 주 시 .shp
0.058  - 0.152
0.152  - 0.242
0.242  - 0.299
0.299  - 0.449
0.449  - 0.615

공 주 시
노 후 주 택 비 율

4.2.4 서산시

서산시의 인구분포는 활성동을 제외한 동부와 대산읍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그림 4 - 20). 

인구증감은 활성동을 제외한 모든 동부에서 매우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낸다(그림 4 - 21). 

<그림 4-20> 서산시의 인구분포 (2005)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 p
28 3 7 -  46 7 8
46 7 9 -  74 6 3
74 6 4 -  10 1 43
10 1 44  - 1 2 61 5
12 6 16  - 1 9 12 1

서 산 시
인 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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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서산시의 인구증감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 p
-0 . 1 8 6  - - 0 . 1 6 6
-0 . 1 6 6  - - 0 . 1 2 3
-0 . 1 2 3  - - 0 . 0 3 9
-0 . 0 3 9  - - 0 . 0 0 4
-0 . 0 0 4  - 0 .2 4 7

서 산 시
인 구 증 감

상업활력지수는 활성동이 매우 높아 이 지역이 서산시의 상업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그

림 4 - 22). 상업중심지인 활성동은 인구가 적고, 인구가 줄고 있으며, 사업체 수 역시 감소

하고 있다 (그림 4 - 23).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모든 동부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며 (그림 4

- 24), 노후주택비율은 동부지역 중 활성동만이 높게 나타난다(그림 4 - 25). 서산시의 경우, 

도심의 몇 개 동들이 쇠퇴하고 있는 천안시와는 달리 상업중심지인 활성동이라는 작은 지

역을 중심으로 도심쇠퇴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산시의 경우, 작은 도심쇠퇴와 주

거지역 쇠퇴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2> 서산시의 상업활력지수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p

20 .6 3 5 - 3 1 .2 93
31 .2 9 3 - 4 7 .5 85
47 .5 8 5 - 7 0 .2 39
70 .2 3 9 - 9 6 .8 65
96 .8 6 5 - 7 4 4.12 1

서 산 시
상 업 활 력 지 수



70

<그림 4-23> 서산시의 사업체 증감율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 p
-0 .18 1  - - 0 .1 4 8
-0 .14 8  - - 0 .0 3 4
-0 .03 4  - 0 .00 7
0.0 07  -  0 .1 91
0.1 91  -  0 .3 29

서 산 시
사 업 체 증 감 율

<그림 4-24> 서산시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 p

2 .4 7 7  - 4 .6 5 3
4 .6 5 3  - 1 3 .9 7 5
1 3 .9 7 5  - 2 7 . 3 7
2 7 .3 7  - 4 4 .1 3 8
4 4 .1 3 8  - 7 6 . 2 7 4

서 산 시
제 조 업 종 사 자 비 율

<그림 4-25> 서산시의 노후주택 비율

대 산 읍

지 곡 면

팔 봉 면
성 연 면

음 암 면

운 산 면

인 지 면

부 석 면

해 미 면

고 북 면

서 산 시 .s h p
0 . 1 0 2  -  0 . 1 5 8
0 . 1 5 8  -  0 . 2 3 4
0 . 2 3 4  -  0 . 3 4 3
0 . 3 4 3  -  0 . 4 3 2
0 . 4 3 2  -  0 . 6 2 7

서 산 시
노 후 주 택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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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당진군

당진군의 경우 당진읍과 송악면, 신평면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그림 4 - 26). 인구증감의 

측면에서는 송악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그림 4 - 27). 

<그림 4-26> 당진군의 인구분포 (2005)

석 문 면

송 산 면

고 대 면

송 악 면
대 호 지 면

당 진 읍
신 평 면

정 미 면

순 성 면

면 천 면

우 강 면

합 덕 읍

당 진 군 .shp
2639 - 4157
4158 - 7763
7764 - 10059
10060 - 13621
13622 - 30130

당 진 군
인 구 05

<그림 4-27> 당진군 인구증감

석 문 면

송 산 면

고 대 면

송 악 면
대 호 지 면

당 진 읍
신 평 면

정 미 면

순 성 면

면 천 면

우 강 면

합 덕 읍

당 진 군 .shp
-0.243 - -0 .21
-0.21 -  -0 .127
-0.127 - -0 .074
-0.074 - 0 .14 5
0.145  -  2 .932

당 진 군
인 구 증 감

상업활력지수는 당진읍이 매우 높다 (그림 4 - 28). 사업체 증감 비율은 당진군 북부의 면

부지역에서 높고 당진읍 역시 미약하지만 높은 편이다 (그림 4 - 29). 당진군의 주요 상업중

심지인 당진읍은 인구가 감소하고 주변의 면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이 매우 낮지만, 사업체수는 정체 상태이고, 노후주택비율도 높지 않다 (그림 4 - 30, 4 - 31). 

당진군은 천안시와 같은 도심쇠퇴가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도심쇠퇴의 방향으

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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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당진군 상업활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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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당진군 사업체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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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당진군 제조업 종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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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당진군 노후주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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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도시 지역의 쇠퇴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쇠퇴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와 기

회, 변화의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유형화 연구는 목적별로 크게,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구분, 농업지대 구분, 사업의 

대상지 선정 (예를 들면,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오지마을을 가려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와 셋째의 목적, 즉 성장·낙후지역을 구분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작업이다.

본 연구는 쇠퇴실태와 쇠퇴지표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쇠퇴지표

를 선정하고, 산출된 인구․英․姸․쇠퇴지표들(노령화지수, 순인구이동율, 사업체 종사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이용하여 중소도시의 쇠퇴실태를 살피고, 인구성장과 쇠퇴지표의 

관계에 따라 쇠퇴실태를 유형화한다. 

연구결과, 노령화 지표와 관련하여 중소도시 성장과의 관계가 수립되었다. 공간적으로 살

펴보면 서울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은 노령화 문제를 수반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공간

적 거리를 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 북부의 중소도시들은 노령화 문제없이 성장을 하였

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노령화 문제와 무관하게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이다. 중

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노령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마산과 포항시가 속한 

군집 1과 군집 2에 속한 거제, 과천, 광명 등 26개 도시들이다

도시성장과 순인구이동율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이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성장을 하고 있으며 서울과 공간적 거리를 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충남북부의 중소도시들은 인구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도시성장을 이루고 있다. 

노령화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인구유출과 관계없이 쇠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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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들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인구유출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거제와 광

주시 등이 속한 군집 2(21개 시)와 마산, 포항 등 군집 4(27개 시)에 속한 도시들이다.

사업체종사자수를 쇠퇴지표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한 도시들이 사업체종사자를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지역과, 충남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

들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사

업체 종사자의 부족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등 이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기업유치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시흥, 오산 등이 속한 군집

2(17개 시)와 군집4에 속한 논산, 동두천 등 20개 도시들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다. 인구성장률과 사업체당 종

사자수 지표의 관계는 사업체종사자의 경우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낸다. 많은 사업체

당 종사자수를 갖는 도시들이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지역과, 충남

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들과 부산에 인접한 중소도시들이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 힘

입어 성장하고 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중소도시들은 규모가 큰 사업체의 부재라는 경

제적 요인에 의해 쇠퇴하고 있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대규모 기업유치 등 경제적 요인

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서산, 남양주 등 군집2에 속한 13개시와 경주, 공주 등 

군집4에 속한 29개 도시들이다.

인구성장률과 노후주택비율의 관계는 공간적으로 뚜렷한 패턴을 나타낸다. 공간적 패턴

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한 도시들에 노후주택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들과 경기도 지역, 충남의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이러한 낮은 노후주택비율과 함

께 성장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인접한 중소도시들 역시 낮은 노후주택비율은 보인다. 대도

시에서 멀리 떨어져 쇠퇴하고 있는 중소도시들은 높은 노후주택비율을 나타낸다. 중소도시

의 재생에 있어 거주지개선 등 주택부문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서산, 순천 등 

군집2와 군집4에 속한 경주, 공주 등 21개 도시들이다.

빈곤문제의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인접하여 성장하는 도시들에 빈곤문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에 인접한 도시들과 경기도지 역, 충남 북부의 중소도

시들에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쇠퇴하고 있는 중소

도시들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역시 빈곤의 문제를 갖고 있다. 중소도시의 

재생에 있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도시들은 서산, 서귀포 등 군집2에 

속한 4개 시와 군집4에 속한 공주, 김제, 나주 등 19개 도시들이다.



76

충남의 경우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당진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 전체가 

쇠퇴하고 있어서, 원래 의미의 도심재생 정책이 가능한 지역이 매우 적다. 위에 언급한 5개 

시군중, 당진군을 제외한 시부 지역들에게서 도심쇠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당진군은 정

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향후 도심쇠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별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도시 지역의 쇠

퇴 실태를 진단하고 쇠퇴유형화를 통하여 문제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접근방법과 2차 자료에 대한 의존 등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례지역의 설정과 사례지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쇠퇴지표개발 방

법론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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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

i) 과거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추진되어온 주택 재개발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가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친 개념이라 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도시재생정책은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하에 여러 사회·경제적 고려를 반영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다. 도시재생이란 용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공간 환경변화를 통칭해온 일반화

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새삼 강조하는 것은 도시의 

물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해온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를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김용웅 

2008). 우리 시대의 도시재생은 결국 재개발․怜플 등 개별 방식을 포함하면서 지구화 시대 

도시의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경제와 문화환경을 통합적으로 창

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철우, 2002).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의 변화는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전자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 도시경쟁력 확보 노력, 도시

부동산 투자 관심 증대 등에 따른 뉴 패러다임이며, 후자는 과거 전면 철거 위주의 물리적 

재개발에 대한 반성에서 논의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탈근대

도시로의 이행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은 첨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①신경제 공간으로

서 탈바꿈하는 동시에 ②부동산 가치를 고도화하며, ③도시 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

점할 수 있도록 도시문화지구를 조성하고, ④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태적

으로 건전한 ⑤민주적 도시사회(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명래, 2007).

기존 개발방식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는 ①그 동안의 도시재생정책은 비록 그 목적

이 도시의 물적 환경 개선 및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특정부처가 다루는 

특정 법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②주택재개발에만 의

존해온 탓에 도시재생이 불량주택의 개선 등 주택정책수단으로 다뤄져 왔고. ③대부분 철거

와 재건축이라는 획일적 시행방법에 의존하였으며. ④소단위로 세분화된 사업단위로 인해 

과밀혼잡 등에 따른 사회비용이 증대하고. ⑤사업지역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왔다(김용웅 

2008)고 하는 반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재생은 동일지역의 시계열적 비교에 의한 쇠퇴라기보다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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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횡단적 비교를 통한 상대적 낙후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곧, 시간 경과로 인한 도심

부의 실질적인 물리적 쇠퇴도 문제지만, 신시가지 위주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기성시가지가 

사실상 방치되어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 문화, 재정 등 기능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더 큰 문

제라는 것이다. 

반면 인천, 대전 등 대도시의 경우는, 구 도심 지역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하던 행정기관 

및 학교가 대거 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구 시가지의 침체가 가속화된 경우이다.

도시재생은 사실상 ‘지역발전’ 또는 ‘지역활성화’ 등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그것

의 목표와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

동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정책이란 이와 같은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방향과 

수단을 통칭하는 것이다(김용웅 외, 2003). 

반면, 도시재생은 단지 특정 공간의 물리적 재편만 아니라 도시를 에워싼 사회경제적 변

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세계화 시대 도시 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도시의 경

제․사회․환견 전반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다(조명래, 2007). 이처

럼 지역발전이 거시적, 경제적, 물리적, 공간적, 하향적 측면에 치중한다면 도시재생은 상대

적으로 내발적, 종합적, 비물리적, 장소적, 상향적 측면이 강하다.

도시재생관련 해외문헌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반까지는 거시적, 공간적, 물리적, 

자산주도형 개발(property-led development) 중심의 성과물이 많았으나 90년대 말부터는 

미시적, 연성적, 장소적, 문화주도형 개발(culture-led development)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문헌의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예술(art), 역량형성(capacity 

building), 공동체(community), 파트너쉽(partnership), 창조성(creativity), 문화(culture), 성

(gender), 거버넌스(governance), 리더십(leadership),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참여

(participation),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관광(tourism), 도시디자인(urban design) 

최근 우리나라는 단기적이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다차원적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막연한 의지

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실천계획(action plan)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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